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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1. 정부납부 기술료제도의 폐지 문제

1. 정부 납부 기술료 관련 논란

1) 기술료 제도의 근거에 대한 논쟁

□ 2008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

정)을 개정하면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기술료 제

도의 존폐 여부가 정책 적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과거부터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조기현(2004)은 기술개발활동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료 제도는 적극적 기술정책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존재의의

◦ 김해도(2006)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다시 징수하는 것과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 기술료 징수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법 논리와 국제 규범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료 제도의 폐지를 주장

◦ 박정희 외(2009)는 징수된 기술료를 기술개발 장려 촉진사업에 사용하는 것

등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개발사업별 특성이 존재하므로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는 대신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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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정부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음

* 2008년 공동관리규정 개정 이후 지식재산을 비롯한 모든 과제의 성과물은

주관 연구기관이 단독 소유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정부가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는 우리

나라와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임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국가 R&D 성과물을 소유한 대학이나 주

관 연구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뿐 국가가 별도 규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2) 기술료 운영 관련 논쟁

□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기술료 제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 및

수요자에게서 빈번하게 노출

◦ 기술료 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점

- 상업적 성공과 관계없이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환수해 감에 따라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지경부 및 중기청 과제 중심)

* 당초 목표한 기술적 지표의 달성여부 외에도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

여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물량을 판매해야 사업화에 성공했다 할 수 있

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료를 징수

- 기업·대학·연구소 등 55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80%는 현재의

정부기술료를 축소할 것을 요구

- 축소이유로는 ‘기업의 상환의무가 부담이 크기 때문’(43.2%)이 가장 많았으

며, ‘정부기술료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방지에 도움이 안된다’(22.2%)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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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술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 규정 상이에 따른 혼란가중

(29.5%)’이 가장 높았으며, ‘높은 정부기술료 징수율(26.3%)’과 ‘연구 성과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미비(26%)’가 뒤를 이었음

-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술료 징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존재

* 예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분야에서 지난 3월 2008년 기준으로 37개 과

제 17억8300만원의 기술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감사원 지적사항 등)

◦ 징수한 기술료 활용 또는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 거둬들인 기술료가 효율적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지난 3년간 지식경제부가 기술료로 재투자한 R&D사업에 따른 수익은 전

무한 실정임

- 기술료를 부처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관리 및 감독이 쉽지 않음

- 징수된 기술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관하여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비판

◦ 정부가 국회에 기술료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

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적절한 통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없다

는 증거

2.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 방안

1)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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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술료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R&D 재투자 흐름

□ 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 시 당초 정부에 납부해야할 기

술료가 기업 내부에 존치되는 효과 발생

◦ 시나리오 1) 해당 유보 이익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기업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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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법인세(최고 세율의 경우 22%)를 납부해야 함

- 법인세로 확보된 정부 수입은 차년도 예산 절차에 따라 정부 지출(투자)로

활용 가능

- 다만 목적세가 아닌 일반세로 과세되므로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및 非연구개발 투자 분야 등 전 분야로 투자 가능

◦ 시나리오 2) 기술료 폐지로 확보된 자금을 기업이 법인세 법상 손금(비용)으

로 인정받는 분야에 전액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는 없음

-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

세 면제

- 비연구개발 분야 투자시에도 법인세 법상 손금 인정 항목일 경우 법인세 면

제

* 전액이 아닌 일부 자금만 손금 인정 대상에 사용할 경우 미사용 금액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투자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으로 납부 받는 기술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

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되는 절대 금액은 감소될 가능성이 많음

◦ 납부 대상 전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금액을 전액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R&D 투자 절대액 차이는 없으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음

- 정부 납부 기술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 사업을 수행

- 정부 납부 기술료 폐지 시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 부분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

◦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 해당액을 전액 연구개발투자에 활용

하는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전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감소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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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경제의 성장이나 국민소득 규모의 결정은 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의 승

수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음

◦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지출 상 연구개발투자와 기업 투자 상 연구

개발 투자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음

◦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를 인건비, 소비재 구매 등을 통해 지출을 하는 경우에

도 원칙적인 효과는 정부가 회수하여 정부 지출로 투자되는 경우 보다 파급

효과가 적다고 판단할 분명한 근거는 없음

◦ 다만 단기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 예를 들어 High-tech 분야 등에

범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민간의 R&D 지출 보다 파급효

과가 커질 가능성은 있음

- 따라서 정부 기술료 납부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보다 투자 효과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기초과학이나 전략적인 분야에 특

성화 시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만 기술료 제도 유지가 설득력이 있을

것임

◦ 납부 대상 전 기업이 정부납부 기술료 금액을 전액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R&D 투자 절대액 차이는 없으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음

□ 기술료 제도 폐지 시 각 부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통제나 예산운영 상의 제약

이 거의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재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기술료 제도 폐지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음

◦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영리기업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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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료 제도 폐지 시 보완 방안

□ 연구개발 투자액 절대규모 유지가 정책 목표일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를 폐지

하여도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혜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

는 제도를 개선할 경우 기술료 제도 존치와 폐지 대안간 정책 효과 차이는 없

음

◦ 기술료 납부 대상 금액을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

화 지원 사업 등 후속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전문기관 등에 제

시할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

◦ 주관기관에서 정부 납부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 관리하되 매칭 자

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외부 대학, 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위탁을 실

시한 경우 납부 의무 면제

3.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 매출 등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납부 기술료를 받는 방

식으로 일원화

◦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화 초기에 정부 납부기술료를 내도록 강제할

경우 사실상 은행의 ‘꺽기’에 해당하는 부정적 효과로 연구개발 투자를 사실

상 위축시키는 부작용 발생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연구사업의 기술료 납부 방식이 일원화될 경우 혼란

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 납부금 부담에 따른 투자 위축 방지 가능

□ 부처별 징수 및 사용 방식에서 납부된 정부 기술료를 ‘기금’화 하여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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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추진

◦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마련

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

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투자 방향이나 분야를 명시화

* 예시) 소규모 기초연구투자,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사업, 거대 과

학장비 구축,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범부처 연구사업 발주 등)

□ 정부납부기술료의 부처별 징수 체제를 유지할 경우 기술료 징수 실태 및 사용

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 및 지출 방식에 대한 대폭적인 점검

◦ 각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 조사

◦ 부처 운영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사업의 선정, 평가, 사후관리에 대해 집중

적인 평가 및 대외 공개 등 사업 전반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

- 수입 규모 등의 불확실성으로 심층적인 연구사업 기획이나 장기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부처 내 별도 기금화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성 제고

◦ 기술료 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 제출 및 심의 방안도 모색

2. 기술료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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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료 R&D 재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

◦ R&D 재투자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하여 평가를 수행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특성상 기초연구와 응용ㆍ개발연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본 분석의 편익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출

□ 기술료로 징수된 금액 가운데 R&D에 재투자된 금액은 2012년 160,662 백만원

으로 나타남

◦ 기술료의 R&D 재투자금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기술료 R&D 재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편익산출은 Mansfield 연구방법을 사용하며 응용ㆍ개발

연구의 편익은 R&D 투자 대비 매출액 비율법을 적용하여 산출

◦ 과거 징수한 기술료에서 R&D 재투자 비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와 응용ㆍ개

발연구의 평균비율을 통해 각각 사용된 연구비를 산출

◦ 기초연구비 비중은 5년 평균 약 24.1%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부문별

R&D 재투자금액을 산정함

<표> 부문별 기술료 R&D 재투자 금액(2007~2012)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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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구 재투자에 따른 편익

(1) Mansfield 방법론

□ 기초연구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추정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Mansfield연

구1)의 방법론을 고려

◦ 연구개발활동이 기본적인 특성은 연구개발 활동의 편익이 당해연도 보다는

회임기간 이후 오랜 기간을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 연구비 투입 7년 후부터 8년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고 가정

□ Mansfield가 미국의 주요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사회적 수익률인 28%

에 국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익률을 보정

◦ 보정수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미래 국가유망기술 21」

의 2005년의 64.7%와 2010년 예측치인 78.0%를 고려하여 70%로 가정

◦ 따라서 수익률은 0.28 × 0.7 = 0.196

□ Mansfield연구의 방법론에서는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이자율의

개념으로 환원

◦ 가정된 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현재가치화 하여 합산할 수 있

는데, 이때 투자와 매 연도 편익의 합계를 동일하게 해주는 이자율을 사회

적 수익률로 정의(i가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에 대응, c는 특정

연도의 기초연구투자, X는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편익)

  ×  


 


  




◦ Mansfield 연구 방법론에 따른 편익유발계수는 3.462 이며 구하는 방식은 아

래와 같음

1) 자세한 내용은 ‘첨단치료개발센터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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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 씩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화한 값
  기초연구에 따른 수익율

  사회적 할인율

(2) 기초연구 편익

□ 기초연구에 따른 비용은 약 220,140 백만원이며 편익은 762,226 백만원임

<표> 기초연구 비용과 편익

(단위: 백만원)

2) 응용ㆍ개발연구 재투자에 따른 편익2)

□ 응용ㆍ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 즉 매출액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동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으로 고려하는 방법

론이 있음

2)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KDI, 2009)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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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개발 편익 산정 방식

※ ② 사업화성공률과 ③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 산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보고서의 자료를 사

용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

고서’를 활용

(1) 해당 R&D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투자

□ 응용ㆍ개발연구에 재투자된 기술료는 2012년 기준 121,942.46 백만원으로 나타

남

<표>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 금액(2007~2012)

(단위: 백만원)

(2) 사업화 성공률

□ 본 연구에서 사업화성공률의 개념은 ‘사업화 성공’을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의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액 등의 경제적 성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본 조사에서는 사업화 성공률을 재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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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과제수 282 370 424 457 352 1,885

정부출연금 1,145 1,305 1,720 2,184 1,836 8,189

총매출액 11,608 13,461 10,881 5,120 2,643 43,723

1억원당 매출액 10.1 10.3 6.3 2.3 1.4 5.3

연평균 1억원당
매출액

2.0 2.6 2.1 1.2 1.4 1.8

연도보정 매출액 11,608 16,965 18,060 13,104 12,852 72,589

◦ 사업화 성공률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45.1%에 1,885(제출과제)/2,292(전체과제)

를 곱한 37.09%로 산정

<표> 사업화 성공률 보정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3) R&D 투자 대비 매출액

□ 전체산업 고려시 정부출연금 1억원 투자 대비 매출액 비율은 5.3배이나, 과제

종료 후 5년간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당 매출액은 약 9배로 나타남

<표> 전체산업 기준시 연구개발 투자(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

(단위: 억원)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 이러한 세가지 추가 혹은 절감 비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총투자비 1억원당

순 매출액을 산정하면 방법론 약 4.43억(=9억x49.23%)으로 계산됨

◦ 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은 11.95배

(=4.4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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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합계

□ 추가 고려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 후 최초 매출 발생시기가 있음

◦ ITEP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발생이 이루어진 과제는 과제 종료년도 후 2년

이하에 최초 매출이 이루어진 비율이 98%, 1년 이하의 비율은 90%를 상회

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 이후 단기간에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과제 완료 후 3년째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

<표> 최초 매출 발생 시기 분포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 매출 지속연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

◦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매출액 발생의 효과는 1년에 모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남

◦ 2005년 이전에 최초 매출이 발생한 과제 113건 중 매출 지속 연수가 3년에

서 5년까지 발생하는 과제가 대부분이고, ITEP 보고서에서는 과제종료 후

매출액이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함

◦ 본 조사에서 연구개발투자의 매출 발생기간은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2003년도 종료과제의 사업화 매출 지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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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2 3

2002 1 1 2 9 13

2003 1 4 5 5 27 42

2004 2 1 8 25 36

2005 1 3 15 19

2006 5 5

2007 4 4

합계 9 14 28 31 29 11 122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4)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분석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의 3개년 평

균 21.59%를 적용

(5) 연구개발 편익 산정결과

□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에 따른 편익의 총합은 663,442.04 백만

원임

<표>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 비용 및 편익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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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익 종합

□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편익의 총합은 1,425,668.15 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기술료 R&D 재투자에 따른 총편익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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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ㆍ편익 분석

□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비용ㆍ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음

◦ 비용은 재투자된 R&D 금액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B/C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할인율은 5.5%이며 KDI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의 기준을 준용함

◦ 재투자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산출한 B/C ratio 는 1.42로 경제성이 있음

◦ 기준연도는 기술료 재투자 자료의 시작연도인 2007년으로 산정

<표> 기술료 R&D 재투자 비용 및 편익 흐름과 현재가치화 금액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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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발명제도

1. 국내외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 2005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는

아래와 같음

◦ 기관별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전

자통신연구원을, 대학의 경우 포항공대를 각 기관 대표로서 적용

◦ 보상에 대한 종류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방어보상만을

고려하였음

- 그 외에도 발명(제안)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음

<표>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우수 직무발명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비

함

*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자료: 직무발명제도, 통계청 2005

□ 주요 보상 제도 중 처분보상만이 민간기업체를 비롯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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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대학까지 모든 곳에서 지급되는 대표적 제도

◦ 각각의 보상 제도는 해당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음

□ 직무발명 보상의 유형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보상

은 국내특허등록보상(62.2%)이며,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는 보상은 출원유보보

상(6.8%)임을 알 수 있음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이 가장 높은 실시율(72.8%)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특허등록보상(66%), 처분보상(6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출원

유보보상은 가장 낮은 실시율(9.3%)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립대학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이 가장 높은 실시율(57.3%)을 보이고 있

으며, 해외특허등록보상(54%), 처분보상(47.6%)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발명제

안보상 및 출원유보보상은 가장 낮은 실시율(7.2%)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출연(연)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 해외특허등록보상 그리고 처분보상

이 72.2%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으며, 발명제안보상 및 출원유보

보상은 0%로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출연(연)의 경우, 특정 보상제도(국내특허등록보상, 해외특허등록보상,

처분보상)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기타공공(연)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이 가장 높은 실시율(69.1%)을 보이고

있으며, 처분보상(63.2%), 해외특허등록보상(57.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발명제안보상 및 출원유보보상이 5.9%로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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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2011

□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외국 국가(독일, 일본, 미국, 영국)들의 제

도 시행 현황을 비교 및 요약한 표는 아래와 같음

<표>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표

자료: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이풍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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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지니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몇몇 요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발명

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기준을 법률로 명시

◦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제와 관련된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권리귀속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종업원에 귀속되는 타 국가들

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

1)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 제도

□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이 직무발명에 대

한 명확한 근거 및 활용 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기관의 경우는 물론 상대적으로 직무발명 규정

확보가 저조한 사립대학들이 직무발명 규정을 완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강제적인 제도 도입 보다는 기관평가, 연구개발보조금 선정 평가 시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때 직무발명 규정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유도가 필요

□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 도입 시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비중을 정부

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기관 자율 의사에 맡기되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정책 목표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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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다만 인건비 등으로만 활용하는 등 기술료 제도의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

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출 등 인건비성 지출의 비중을 5

0%3) 이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임

- 기관별로 고유한 운영여건이나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 등이 존재하므로 인센

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기술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재투자를 확대해 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

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관장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기관의 직무발명 보상 수준은 기업 등에

비해 처분수익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여건이 나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참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방식 보다는 기관

여건에 따라 연구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분야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의 직무발명제도 및 기술료 징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update

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제고 노력도 필요함

2) 영리기업의 직무발명제도

□ 영리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직무발명제도 규정 등 제도를 갖고 있지 않

은 비율이 높으므로 적어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갖추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

3) 50%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자원 활용을 인정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

입의 50% 정도는 용처의 지정 보다는 기관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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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연구원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려하

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인정하

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기업)의 권리가 보호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

어 향후 직무발명제도 정책에 대한 범 부처적인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개별 기업의 여건은 물론 각 사안별로 직무발명에 있어 기업과 연구자

개인의 기여정도나 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정부가 일률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술료 사용 등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함

4. 정책적 제안

□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료 제도는 부족한 정부

R&D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재투자하여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었음

□ 현재 국내 R&D 투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투자 규모가 상위권에 해당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규모역시 급속히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재원

확대 목적의 기술료 제도 유지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약화

□ 반면 일부 부처의 경우 매출 등 수익이 미실현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단기간내 정부 출연금을 일정 부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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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기술료 재투자 내용의 경우 순수연구개발 사업 외에 기반 투자나

홍보 지원 등에 상당부분 사용되는 등 사용 목표의 특성화나 성과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도 대두됨

□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유지 할 경우 심층적인 사업내용 평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

◦ 기술료 폐지의 경우 민간기업이 기술료 해당 부분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완충 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함

□ 또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통계를 정

비, 작성하였고 기술료 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사용 용처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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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ork economic analysis and to consider rational

range of use of the royalty system. It is the policy to encourage private sector or

public sector to work R&D with activity. Under this policy, licensee, who get a right

to use that technology or knowledge, give a compensation to licensor when he

receives license from the licensor.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this

system and many people make a dispute over this system. Expecially, while

royalties collected provisions of a non-profit organization were abolished in 2008

with revising the policy, controversy about repealing royalty system arose.

Therefore, we think that it is needed to make a study on the royalty system, so

we progress this research.

We tried to produce reasonable operational direction of royalty system using

analysis data of collecting royalty, operation results etc. For this, we collected lots

of objective data for improving the policy through analyzing economic and political

feasibility and researching several options to revise policy. Additionally, we could

capture our royalty system more objectively by comparing that of other countries

There are three main issues we focused. The first one is a dispute over

abolition of royalty system. In terms of operation policy, it has unreasonable

structure to use. Moreover, legal aspects which is the basis of the system has

several controversy. We suggest the repeal of the royalty system as an alternative

and its complementary opinion. The second is analysis of a ripple effect of royalty

investing economically. Two type of aspects of economic are considered. One of

ideas is analysis with economically based on macro economic.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at R&D investment after 1981 affects positive effect in Korea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The other one is analysis on re-investment of royalty in

R&D; basic and application one with Mansfield method. Total amount of benefit

from re-investment of royalty in R&D is about 1,425,668 million won. The la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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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In-service Invention System(IIS). It is the system that rationally adjust and

divide profit between employer who provides funds and facilities and employee who

does the research. This system is similar with royalty system in terms of

encouraging R&D activity. There are also variety of problem of legal aspects and

operating this system. Hence, we suggest the way to make this system better.

In this study, we proposed abolition of royalty system with problem in many

aspects and another complementary policy which helps private sector invest R&D

as much as amount of royalty. On the other hand, if the royalty system is

continued we should keep in mind that we discuss contents of project in depth

and need to improve the policy.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be able to promote

R&D more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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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료 개념과 문제제기

제1절. 기술료 정의

1. 일반적인 기술료 정의

□ 어떤 기술에 대한 권리가 계약형식으로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

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

불하는데, 이와 같이 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기술 자체를 양도받음에 따라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술료라고 함4)

□ 오늘날에는 특허 뿐 아니라 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실시권(License)의 대가로 실시권자(Licensee)가 실시권허여자(Licensor)에

게 지급해야할 ‘실시료’ 내지 ‘사용료’로 인식되고 있음

2. 선행 연구에서의 기술료 정의

□ 도계훈, 엄익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1 
◦ 정부출연금의 지원으로 획득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대가

□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201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김해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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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을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 또는 소유기관

이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정부에 지급할 대가를 의미함

□ 박정희, 문태희, 손소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2005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상업적

활용을 장려하여 기술을 확산시킴은 물론, 제품 혹은 공정을 통해 기술을

확산시키는 실시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조기현, “기술료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04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는 해당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에

성공을 하였을 때, 정부의 기술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원금

상당액의 일부를 환납하도록 하는 제도

3. 법적근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5)

◦ 제2조 8항에 따르면, 기술료는 동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함)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

미함

□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통합요령」6)

◦ 기술료라 함은 동법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

하 ‘실시권’이라 함)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함)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6)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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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제 제기

□ 기술료 제도가 최초에 시행되었던 제반 여건과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여건이

매우 달라 제도 시행 근거는 물론 기술료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논란 등 다

각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술료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기술료 징수 제도를 도입하던 당초 취지는 국가차원의 R&D 투자 규모가 부

족하여 R&D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

었음

-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R&D 투자 규모의 증가로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높은 국가로 위상이 변화되어 기술료 징

수의 당초 취지는 상당부분 달성

- 영리기업에 대한 기술료 부과 방식이 이익 창출 기준이 아니라 실시계약

여부를 기준으로 시행 되는 등 수혜대상인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란

- 징수된 기술료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적절한 사업관리나 사후통제

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입 예측이 사실상 어려워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

재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

- 시행되는 연구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기획이나 관리가 어려운 근원적인

제한이 있고 기반 조성 등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목적이

나 범위가 모호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사례도 나타남

◦ 현행 법적 규정에서는 기술료 징수의 법적 근거와 정의 정도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요 부처별도 일관성 없는 기술료 제도 운영 초래7)

- 기술료 징수방법, 시기, 금액 등은 부처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부처별

관리기준이 상이하여 연구현장 혼선 초래 가능성이 높음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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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Royalty)와 영리기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징수

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통칭하여 용어상 혼란 초래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이를 실시하려는 기관간의 계약조건을 분명한

근거나 일관성 없이 제한하여 시장가치에 따른 연구성과 확산을 오히려 저

해하는 부작용 발생

- 성장예상기술에 대한 기술료 평가절하, 사업화 불가능 기술에 대한 기술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기술이전의 애로로 작용

<표 Ι-1> 주요 부처별 기술료 징수 감면 기준

* 대체로 교과부형(국토부, 농림부)과 지경부형(중기청, 환경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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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Ⅱ. 기술료 제도 개관

제1절. 국내 기술료 제도 현황

1.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 1982년에 도입된 기술료 제도는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의 추진과 더불어 실시되었음

◦ 이후 꾸준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음

□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Ⅱ-1>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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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기술료 제도의 법적 유효성

□ 1982년에 도입된 기술료 제도는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의 추진과 더불어 실시되었음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

정 등 12개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8.07.2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1호)” 으로 통합되었으며, 동 규정의 실질

적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교

육과학기술부 기술료 제도가 하나로 통일되었음8)

□ 산업기술개발사업(舊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8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기술료

에 관하여 부처 공통으로 정해진 것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정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료 제도는 산업발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그 법적 근

거로 함9)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김해도, 2010)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박정희 문태희 손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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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료의 징수조건

□ 공동관리규정(제34조 제2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

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주요 부처마다 기술료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기술료 산정은 부처에 따라 고정기술료(출연정률),

경상기술료(매출정률), 또는 혼합(고정기술료+경상기술료) 방식을 채택

◦ 민간부문의 기술료와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게는 기술료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술료의 징수대상과 징수조건 등은 부처별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크게는 교육과학기술부형, 지식경제부형, 중간형 제도로 구분됨

◦ 교육과학기술부형(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토해양부, 농림수

산식품부) 제도는 기술의 이전이나 자기 실시에 따른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대상을 정함

- 기본적인 기술료 징수기준은 정부출연금 이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중소기

업 이전, 일부기술이전 등)을 갖추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기

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지식경제부형(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제도는 해당 기술

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과제의 최종 평가 시, “성공(조기 종료 포함)”

으로 판정한 과제(성공판정비율이 80%를 상회함)에 대해서는 기술료 명목으

로 정부출연금의 20~60% 정액기술료 방식, 지식경제부 일부 사업에서는 경

상기술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참고로 지식경제부형 제도에서는 실패로 판정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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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 없는 실정임. 중간형(보건복지부)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형과

유사하나 실패로 판정한 과제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기준으로 기

술료를 징수케 하고 있음

<표 Ⅱ-2>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처의 기술료 징수조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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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처마다 기술료 제도가 달라 기술이전의 애

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술료 제도가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변천사 및 요약표는 아래와 같음

<표 Ⅱ-3> 주관기관 형태별 전문기관 납부 비중의 변천사10)

*주관연구기관 등의 기술료 징수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이 (A)라 가정 시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김해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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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료 감면 제도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일부 기술만을 이전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기술

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기술료 감면승인을 위한 요건과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5. 최근의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1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술료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처에 따라 각기 징수되고

있는 기술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2011.12)

◦ 기술실기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Royalty)와 영리기관이 정부에 납부하

는 기술료의 용어를 구분 운영

◦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기준 표준화

- 연구결과물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기업 간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Royalty) 징수는 계약자율의 원칙에 따라 운영

- 영리법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 임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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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비영리법인과 기술실시기업 간 기술료 징수

◦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 Royalty 개념의 기술료 : 계약자율의 원칙 적용

* 징수방식(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금액, 기간 등 조건을 양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

- 정부납부 기술료 :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과제에 정

부출연금의 일정비율 징수(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영 추진

[그림 Ⅱ-2]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 영리법인의 자기실시

- 징수방식(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 정부납부 기술료 :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술실시가 확인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 징수(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영 추진

[그림 Ⅱ-3] 영리법인의 자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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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의 기술료 제도

□ 한국의 기술료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기술료 제

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도 시행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

을 모색하고자 함

◦ 비교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정부

납부금 형태의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함

◦ 또한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모든 국가에서 주관연구기관에게 징수된 기술료 사용의 재량

권을 부여하고 있음

<표 Ⅱ-4> 주요 국가별 기술료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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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해도, 엄익천, 2011)

□ 주요 국가별 기술료 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성과귀속을 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기술의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관

련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반면, 한국의 경우 부처마다 다른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은 기간에 따른 차이를 두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술료 사용기준 또한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지

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징수 기술료 정부환수 제도의 유무를 보면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징수 기

술료 정부환수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한국과 마찬

가지로 징수 기술료 정부환수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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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료 운영 및 징수 실적

제1절. 기술료 운영 시스템

□ 각 부처별로 기술료를 관리하는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그림 Ⅲ-1] 기술료 관리체계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 우리나라 기술료는 기본적으로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과 부처별 세부규정(관

계 부처장관 훈령 형태)에 따른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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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시계약은 주관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과 성과활용기관(기업) 간에

체결하여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흡수

◦ 실시계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여 징수액 일부(20~50%)를

전문기관에 납부(’09년부터 비영리법인은 납부면제)

-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

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

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

◦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법 제53

조 제5항) R&D사업 재투자 등에 사용

◦ 주관기관이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면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

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절차에 따라

각각 기술료징수 현황을 보고

- 그러나 기업에 대한 R&D를 주로 집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의 경우 기술료 환수 기준을 기술실시 계약이 아니라 연구사업의 성공 여

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80% 이상의 과제에서 기술료를 징수하

고 있는 상황

□ 부처별 기술료 관리 규정은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부처별 소관 법령․세부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표 Ⅲ-1> 부처별 기술료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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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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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년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 관련 부처는 총 30개 부처 중 주요 부처(18개)와 기타 부처(12개, 정책연

구비 수행)로 구분됨. 주요 부처(18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문화재청은 외부 연구용역 계약 발주 시⌜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연구용역 형태로 외부에 발주하므로 기술료 규정 미적용되며 국

무총리실은 기술료 미발생 부처.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제2절. 기술료 수입 및 지출 분석

□ 기술료 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술료 제도의 운영

및 사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주요 부

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현재 기술료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17개이지만, 해당 자료에는 7개

의 주요 부처(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만을 다루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개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

<표 Ⅲ-2>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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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12) 전년도 이월금 및 금년도 수입이 해당

13) 사업지출, 타부처 전출분, 다음연도 이월금, 기금납부, 국고납입, 공제회 납부, 기타지출(과오납반납 등)

이 해당

14) 국토해양부의 07년과 08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08, 09년의 수입 및 지출 평균과 09, 10년의 수입 및 

지출 평균을 각각 적용함

15) 환경부의 08년과 09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11년, 12년의 수입 및 지출 평균을 적용함. 최소값(07년)

과 최대값(10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들을 제외한 중간값(11년, 12년)의 평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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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부처별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 Ⅲ-3] 부처별 기술료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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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년도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주요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

로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6년간 총 827,813 백만

원을 거두었으며, 기술료 수입이 가장 적은 부처는 5,886 백만원을 거둔 농

수산식품부임

- 두 부처 간의 기술료 수입차는 821,917 백만원으로 약 140.64배의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료 수입에 있어서 부처 간의 편중이 심함

을 알 수 있음

◦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몇 개의 주요 부처는 징수한 기술료를 모두 혹은 거의

모두 지출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술료 수입보다 지출

이 적어 징수한 금액을 모두 활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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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년도

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07년도까지만 해도 큰 차이가 없었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점차적

으로 그 차이가 벌어져 기술료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 ‘09년까지 기술료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져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나 ‘10년도 단기적인 중소기업청의 기술료 수입 감소와 지출 증

가로 인해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이후 ‘11년도와 ‘12년도는 ‘07 ~ ‘09년도의 추세와 같이 기술료 수입의 증

가가 두드러져 기술료 지출과의 차이가 나게 됨

◦ 7개의 부처를 통틀어 6년간 총 1,502,197 백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었음

-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해는 2011년으로 총 340,601 백만원을 거두

었으며, 이는 총 136,391 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2007

년과 비교하였을 때 204,210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7개의 부처를 통틀어 6년간 총 1,382,355 백만원의 기술료를 지출

- 징수한 기술료를 가장 많이 지출한 해는 2011년으로 총 320,788 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총 130,740 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기술료를 지출한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190,048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표 Ⅲ-3> 부처별 기술료 사업 부문 순수입16) 및 순지출17) 현황

(단위: 백만원)

16) 기술료 사용 계획 총괄표의 수입 부문에서 전년도 이월 분을 뺀 수입

17) 기술료 사용 계획 총괄표의 지출 부문에서 공제회 출연, 타부처 배분, 다음연도 이월, 기금 납부, 국고 

납입, 과오납금 반납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기술료 사업 지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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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18) 국토해양부의 '07년과 '08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08, '09년의 순수입 및 순지출 평균과 '09, 10년의 

순수입 및 순지출 평균을 각각 적용함

19) 환경부의 '08년과 '09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11년, '12년의 수입 및 지출 평균을 적용함. 최소값(07

년)과 최대값('10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들을 제외한 중간값('11년, '12년)의 평균을 적용함

20) 전년도 이월금 및 금년도 수입이 해당

21) 사업지출, 타부처 전출분, 다음연도 이월금, 기금납부, 국고납입, 공제회 납부, 기타지출(과오납반납 등)

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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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부처별 기술료 순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 Ⅲ-6] 부처별 기술료 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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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년도별 기술료 순수입 및 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년도

별 기술료 수입 현황에서 전년도 이월 분을 뺀 순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전년도 이월분을 감한 금년도 기술료 순수입액은 7개의 부처를 통틀어 6년

간 총 1,097,132 백만원임

- 가장 많은 기술료 순수입을 거둔 해는 2011년으로 총 259,267 백만원을 거

두었으며, 이는 총 130,879 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기술료 순수입을 거둔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128,388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가장 많은 기술료 순수입을 거두고 있는 부서는 지경부로, 가장 적은 기술

료 순수입을 거두고 있는 농수산식품부와 최소 87,562 백만원(‘07년), 최대

184,663 백만원(‘11년) 차이가 남

□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년도

별 기술료 지출 현황에서 공제회 출연, 타 부처 배분, 다음연도 이월, 기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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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고 납입, 과오납금 반납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기술료 사업 지출비 현

황은 아래와 같음

◦ 7개의 부처를 통틀어 6년간 총 911,742 백만원의 기술료 순 지출 함

- 징수한 기술료를 가장 많이 지출한 해는 2010년으로 총 167,552 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총 130,738 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기술료를 지출한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36,814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가장 많은 기술료 순지출을 보이는 부서는 지경부로, 가장 적은 기술료 순

지출을 보이는 농수산식품부와 최소 87,564 백만원(‘07년), 최대 105,000 백

만원(‘11년) 차이가 남

- 두 부처간의 기술료 순지출액(기술료 사업비) 차이는 1,380,048 백만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료 사업비에 있어서 부처 간의 편중

이 심함을 알 수 있음

<표 Ⅲ-4> 부처 통합 기술료 사업 부문 순수입22) 및 순지출23)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년도

별 기술료 금년도 순수입 및 기술료 사업비 순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22) 기술료 사용 계획 총괄표의 수입 부문에서 전년도 이월 분을 뺀 수입

23) 기술료 사용 계획 총괄표의 지출 부문에서 공제회 출연, 타부처 배분, 다음연도 이월, 기금 납부, 국고 

납입, 과오납금 반납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기술료 사업 지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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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순수입은 2012년(계획)상의 수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계획상의 수치는 이전 자료를 볼 때 실제 값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를 감안해야함

◦ 기술료 순지출은 해마다 변동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미세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7개의 부처를 통틀어 6년간 총 185,390 백만원의 기술료 수입(금년도 수입 -

기술료 사업비 지출액)이 발생

-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해는 2011년으로 총 104,047 백만원의 수

입이 발생하였으며, -3,096 백만원으로 금년도 수입대비 기술료 사업비 지

출이 커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는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107,143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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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주체별 기술료 사용 실적과 문제점

제1절. 정부부처 기술료 사업 특성 분석

1. 사업 분석 총괄

□ 기술료로 징수된 예산을 토대로 집행되는 각 부처의 기술료 사업을 순수 R&D

성격의 사업과 R&D 기획, 사업지원 인프라, 저변확대, 인력 양성 등 R&D 기

반 투자 성격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24)

□ 기술료 사업(2012년 사업계획 기준)의 경우 일반예산 사업과는 달리 지식경제

부, 환경부 등 일부부처의 경우 50% 이상의 사업비가 순수 R&D가 아닌 저변

을 위한 R&D 투자를 하고 있어 기술료로 징수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지

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지경부(53%), 환경부(62%), 교과부(30%), 복지부(29%), 중기청(25%) 등

- 비 R&D 성격의 투자비 중 대부분의 비용이 지식경제부(77%), 중소기업청

(12%)에서 지출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기술료 사업비가 가장 큰 규모인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기

술료 사업들이 순수 R&D 보다는 비R&D 성격이 강한 사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인함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비 중 5% 내외의 사업비는 사업의 사전 기획 및 평

가 등의 지원 비용 내지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바람

직하나 기술료 사업들의 경우에는 R&D 투자 성격이 미흡하거나 연관성이 부

24) 사업성격 분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한 것으로 세부

사업 내용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 분류상 조정될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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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 즉 민간에서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가 환수하여 재정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재정 투자의 효과가 상당히 커서 정부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

해 전략적인 집중 투자를 하거나 국가 정책 차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Ⅳ-1> 부처별 사업별 지출 현황 (R&D / 비 R&D 구분)

(단위: 백만원, %)

*교과부의 경우, 2011년도 사업분 955 백만원이 2012년도 기술료 사업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그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기타 사항을 처리, 통계치에서는 제외

*환경부의 경우, 대분류에서의 총액은 맞으나 세부항목에서의 총액이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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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012년 기준 R&D 사업관련 기술료 지출 비중 (부처 통합)

[그림 Ⅳ-2] 2012년 기준 비R&D 사업관련 기술료 지출 비중 (부처 통합)

2. 부처별 기술료 연구사업 분석

가.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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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기업과제 비중이 줄고 지식경제부 등에 비해 환수 조

건이 완화되어 있어 기술료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

□ 비 R&D 성격의 사업들로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성 사업, 엔지니어 인력

양성, 산학협력단 지원 사업들이 대표적임

□ R&D 사업의 경우에도 순수 기초과학 투자 보다는 실용화 지원, 개발 후 후속

과제 지원 등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

<표 Ⅳ-2> 교과부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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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교과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나.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기술료 사업의 경우 비순수 R&D 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등

(53%)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투자와는 다른 투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상

당수 예산이 R&D 자체 보다는 지원 기능 성격의 사업에 주로 배분된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사업 투자 규모의 경우 사업별 투자 규모가 20 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사업 전반의 뚜렷한 방향이나 전략적인 접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투자 패턴은 동일 기능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

한 연구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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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Ⅳ-3> 지경부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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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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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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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Ⅳ-4] 지경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 37 -

다. 중소기업청

□ 비순수 R&D 비중은 25%로 지식경제부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식경제부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편이며 중소기업 기술 지원

이나 창업 관련 사업 등 비교적 특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편임

<표 Ⅳ-4> 중소기업청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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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중소기업청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라. 농수산식품부

<표 Ⅳ-5> 농수산식품부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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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토해양부

<표 Ⅳ-6> 국토해양부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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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국토해양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마. 보건복지부

<표 Ⅳ-7> 보건복지부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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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Ⅳ-7] 보건복지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바. 환경부

<표 Ⅳ-8>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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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보건복지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사용 특성 분석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부처 다음으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9>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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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부터 ’11년까지 기술료 징수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5년간 5,848 억

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음. ‘11년도의 기술료 징수액은 2,440 억원으로 ’07

년도의 징수액보다 약 4배 가량 높아졌음

◦ 기술료 지출 현황을 보면 전담기관 납부액과 주관기관 사용액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08년까지 전담기관 납부액과 주관기관 사용액에 큰 차

이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주관기관 사용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표 Ⅳ-10>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세부항목)

(단위: 억원)

□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출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담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주관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참여연구원 보상금으로 전

체 지출금액의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개발재투자로 지출하는 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에서

’11년에는 약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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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약 5년간 1,911 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07년에 비해 약 3.6배의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0]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지출 현황25)

(단위: 억원)

25)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지출구분 중 전담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주관기관 사용액 만을 지출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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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지출현황을 보면 ‘07년 222 억원 가량의 지출이 있

었으나 5년 동안 약 1,000 억원 정도 지출액이 증가하여 약 50배 가량의 큰 폭

의 지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09년부터 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

짐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07년부터 ’08년까지는 수

입이 지출보다 약 2배 가량 많아서 기술료 지출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나 ‘09년부터는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며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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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순지출26) 현황(금액)

(단위: 억원)

[그림 Ⅳ-13] 연구소 기술료 순지출 현황(비중)

(단위: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순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6) 지출구분의 주관기관 사용액 중 연구개발활동재투자 항목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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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순지출은 ‘07년 79

억원에서 ’11년 787 억원으로 5년간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순지출의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지출대비 연구개발재투자에 대한

비중은 ‘07년도 36%에서 점차적으로 감소 ’10년도에 23%로 가장 적게 연구

개발재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1년도에 35%로 다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제3절. 주요 대학의 기술료 사용 특성 분석

□ 비영리기관에 속하는 대학의 경우,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짐에 따라 기술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출도 발생하고 있

음

◦ 국내대학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해외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료 징수

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함

1. 국내대학

<표 Ⅳ-11> 대학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국내대학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09년도에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기술료 징수액은 점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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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으며, 5년간 836 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음. ‘11년도의 기술료

징수액은 289 억원으로 ’07년도의 징수액보다 약 4.5배 가량 높아졌음

◦ 기술료 지출 현황을 보면 전담기관 납부액과 주관기관 사용액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09년까지는 소액이라도 전담기관 납부액으로 지출하였

으나, 이후에는 기술료 징수액의 100%를 주관기관 사용액으로 지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표 Ⅳ-12> 대학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세부항목)

(단위: 억원)

□ 국내대학의 지출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담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주관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참여연구원 보상금으로 전

체 지출금액의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개발재투자로 지출하는 금액은 증가 및 감소가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으

나 평균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년간 약 4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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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대학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국내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약 5년간 226 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07년에 비

해 약 4.5배의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5] 대학 기술료 지출 현황27)

(단위: 억원)

27) 대학의 기술료 지출구분 중 전담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주관기관 사용액 만을 지출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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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학의 기술료 지출현황을 보면 ‘07년 36 억원 가량의 지출이 있었으나 5

년 동안 약 253 억원 정도 지출액이 증가하여 약 8배 가량 지출이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음. 특히 ’09년부터 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짐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6] 대학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국내대학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국내대학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07년부터 ’08년까지는 수입이 지

출보다 약 1.5배에서 2배 가량 많아 기술료 지출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나 ‘09년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줄기시작, 이후

에는 수입액의 100%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1 -

[그림 Ⅳ-17] 대학 기술료 순지출 현황(금액)

(단위: 억원)

[그림 Ⅳ-18] 대학 기술료 순지출 현황(비중)

(단위: %)

□ 국내대학의 기술료 순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대학의 기술료 순지출은 ‘07년 10 억원에서

’11년 45 억원으로 5년간 약 4.5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또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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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08년 사이에 약 3배 가량의 급격한 지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

음

◦ 순지출의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지출대비 연구개발재투자에 대한

비중은 ‘07년도 28%에서 점차적으로 감소 ’10년도에 12%로 가장 적게 연구

개발재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1년도에 16%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

반적으로 연구개발재투자에 대한 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2. 해외대학

가. 미국

1) Harvard

□ 기술료는 현금, 담보, 보통주를 포함하지만, 비현금성 이익, 연구기금 지원, 선

물 등의 기타 금전적 수익은 포함하지 않음

◦ 순-기술료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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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Harvard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

□ Harvard 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1년 10월 4일 이후로 Harvard 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발명자의 경우 기존에는 순기술료의 약 35%를 지급하였다면 이후에는 순기

술료의 29.75%를 지급하고 있음. 단, Technology Development Accelerator

Fund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순기술료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발명자 이외에도 연구실, 발명자 소속 학과/센터 등에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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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ford

※

※

※

<표 Ⅳ-14> Stanford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

□ Stanford 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Stanford 대학에서는 기술료 분배 형태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주식의 형태로 지급받는 2 가지 형태가 있음

◦ 지급대상은 발명자와 학과, 학부. 단, 연구성과가 독립된 연구실이나 독립된

연구 센터/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학과와 학부대신 이들이 대상에 포함

◦ Stanford의 기술이전 관련업무는 OTL(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에서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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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T

※

※

<표 Ⅳ-15> MIT의 기술료 분배 규정

□ MIT 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순기술료수입(Net Royalty income)은 각 회계연도 이후 (역년상의)분기에 분

배

◦ 지급대상은 발명자와 학과, 센터, 학제간 연구실임

나. 일본

1) 동경대학(東京大學)

□ 동경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경대학은 교직원 등이 한 직무 관련 발명 특허 등을 승계할 수 있으나,

권리 승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직원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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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육성자권(育成者権: 품종 등록과 관련된

권리), (반도체)회로 배치 이용권,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이며,

◦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육성자권(育成者権: 품종 등록과 관련된 권리),

(반도체)회로 배치 이용권에 대해서는 등록보상금, 양수보상금을 저작권, 상

표권, 노하우에 대해서는 양수보상금을 지급하며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는 실시보상금을 지급

◦ 등록, 양수보상금은 다음의 규정을 따르며, 실시보상금은 총기술료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순-기술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급

<표 Ⅳ-16> 日 동경대의 지적재산권 등록/양수 보상 규정

대상 지급액
발명자 순-기술료의 40%

발명 등의 신고를 접수한 부서 순-기술료의 30%
지적재산부(局) 순-기술료의 30%

<표 Ⅳ-17> 日 동경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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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토대학(京都大學)

□ 교토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토대학은 지적재산권 출원 시, 출원보상금으로 6,000엔(한화 약 82,000원)

을 지급

◦ 이후 특허 등의 실시권 설정, 실시 허락, 양도 등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름 (순-기술료 = 총기술료수입 - 특허 등의 출원, 등록, 유

지 등에 소요된 비용)

<표 Ⅳ-18> 日 교토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3) 오사카대학(大阪大學)

□ 오사카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오사카대학은 교직원의 특허권을 승계하였을 때와, 승계받은 지적재산권 등

의 운용이나 처분을 통해 대학이나 TLO가 수익을 얻었을 때 이에 대한 보

상금을 지급

◦ 특허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보상금으로 1건당 1만 엔(한화 약 14만

원)을 지급하고 운용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때는 다음의 규정을 따름(순

기술료 = 총기술료 - 출원, 유지, 활용 등에 관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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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日 오사카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다. 독일

1) 뮌헨공대(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 뮌헨공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뮌헨공대는 기술료 지급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발명 및 특허와 컴퓨터 소

프트웨어로 나누어져 있음

◦ 지급대상으로는 발명자, 학과/기관, 대학이 있으며, 발명자의 경우 기술료 수

입의 30%로 학과/기관 및 대학(기술료 수입의 35%)보다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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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뮌헨공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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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료 제도 논란과 대안 검토

제1절 정부 납부 기술료 관련 논란

1. 기술료 제도의 근거에 대한 논쟁

□ 2008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

정)을 개정하면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기술료 제

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 조기현(2004)은 기술개발활동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우

리나라에서 기술료 제도는 적극적 기술정책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존재의의

가 있음을 강조함

◦ 이와 달리 김해도(2006)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다시 징수하는 것과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 기술료 징수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법 논리와 국

제 규범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료 제도의 폐지를 주장

함

◦ 한편 박정희 외(2009)는 징수된 기술료를 기술개발 장려 촉진사업에 사용하

는 것 등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개발사업별로 특성이 존재하므로 기

초연구의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는 대신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공개 활용해야 함을 제시함

◦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않은 정부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출연금을 이용한

연구사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타당한 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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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란이 존재

- 2008년 공동관리규정 개정 이후 지식재산을 비롯한 모든 과제의 성과물은

주관 연구기관이 단독 소유하도록 되어 있음

◦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술료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

- 예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분야에서 지난 3월 2008년 기준으로 37개 과

제 17억8300만원의 기술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 특히 정부가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는 우리

나라와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임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국가 R&D 성과물을 소유한 대학이나 주

관 연구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뿐 국가가 별도 규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2. 징수 기술료의 운영 관련 문제점

가. 기술료 징수 관련

□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기술료 제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 및

수요자에게서 빈번하게 노출

◦ 기술료 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점

- 기업·대학·연구소 등 55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80%는 현재의

정부기술료를 축소할 것을 요구

- 축소이유로는 ‘기업의 상환의무가 부담이 크기 때문’(43.2%)이 가장 많았으

며, ‘정부기술료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방지에 도움이 안된다’(22.2%)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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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술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 규정 상이에 따른 혼란가중

(29.5%)’이 가장 높았으며, ‘높은 정부기술료 징수율(26.3%)’과 ‘연구 성과물

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미비(26%)’가 뒤를 이었음

* 특히 교과부의 기술료징수율에 대해 응답자 48.7%는 ‘부적절’하다고 대

답, 이는 ‘적절’(12.7%)보다 4배 많은 수치이며, 반면 지경부의 징수율에

대해서는 부적절(35.7%)과 적절(32.5%) 의견이 비슷했음

- 상업적 성공과 관계없이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환수해 감에 따라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 당초 목표한 기술적 지표의 달성여부 외에도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

하여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물량을 판매해야 사업화에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나. 활용 및 관리

□ 징수한 기술료 활용 또는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존재

◦ 거둬들인 기술료가 효율적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지난 3년간 지식경제부가 기술료로 재투자한 R&D사업에 따른 수익은 전

무한 실정임

◦ 기술료를 부처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관리 및 감독이 쉽지 않음

◦ 징수된 기술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관하여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상존

◦ 정부가 국회에 기술료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

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적절한 통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없다

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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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표 Ⅴ-1> 공동관리규정의 기술료 사용비율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표 Ⅴ-2> 부적절 기술료사업 추진사례(국회예산정책처 지적, ‘10.05)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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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료의 회계처리 문제

가. 정부R&D비용의 기업회계처리

□ 정부R&D과제를 수주한 기업은 국고출연금(R&D비용)이 회계상 ‘영업外수익’(기업

회계기준 2.51)으로 분류, 통상 20%의 법인세28) 부과

ㅇ 조세특례로 매년 사용하는 출연금만을 수익으로 인정, 과세하여 법인세 부

과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 적용 가능 (과세 이연)

ㅇ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를 위한 준비금 및 설비투자에 대해 일정부분 비용으

로 인정하거나 세액 공제 허용

ㅇ 과세특례, 비용 인정 등의 다양한 조세 감면 조치에 따라 실제 기업이 출연

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법인세 규모는 매우 가변적임

□ 연구개발비(R&D비용)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로 분

류하여 회계처리

ㅇ「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제정한기업회계의원칙이되는기준

<표 Ⅴ-3> 연구단계별 회계처리법

□ 회계실무상 상품화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R&D비용으로 인식(기업회계기준 11.20)

ㅇ 따라서, 당기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이 때 개발기간 동안의 지출금액(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정

28) 과표 2억 이하: 10%, 과표 2-200억원: 20%, 과표 200억원 이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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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은 실제 상품화하여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상각해야 하며, 회계상 3년~5년의 매

출을 예측, 상각하도록 규정(기업회계기준 11.32)

ㅇ 예시) 기업이 100억원의 R&D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개발완료 후 지출한

100억원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회계상 기장하고, 기업이 5년 동안 1만개의

제품판매를 목표로 할 경우, 제품 1개 매출당 1백만원씩 5년동안 무형자산

의 원가(100억원)를 균등상각해야 함

□ 기업의 신고에 따라 상각기간(20년 이내)이 정해지며 상각연수 무신고시 5년

균등 상각 처리 규정 (법인세법)

나.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업회계처리

□ 정부R&D비용중 기술료 납부예정액만큼 회계상 채무로 처리하고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채무상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지식경제부 R&D 출연금 회계처

리 가이드라인 2010)

□ 정부납부기술료는 납부시 당해연도 비용(손금)으로 처리 가능 (법인세 산정

을 위한 세무조정시)

다. 주요 쟁점 검토의견

□ 연구비 원가 과다 계상 및 부정 사용 가능성 초래

ㅇ 조기 납부 감면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초 연구비 계상시 기술료 납부 부분을 원가에 추가로 반영하여 연구비를

과다 확보하는 사례 발생 가능

- 현금 확보를 위해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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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조기 납부의 효과와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료 조

기 납부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R&D를 통해 수익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기술료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서 매출 등 현금 확보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

□ 균등 상각 금액 초과시 회계처리 부정 유도

ㅇ 무형자산 균등상각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확보를 위해 경영 여건

이 어려운 기업이 회계부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의 근

원

- 20년 이내에서 무형자산의 특징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상각할 수 있으

므로 기업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조기 상각 처리도 가능할 것임

- 다만 법인세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5년 정액 상각을 유도하고

있어 편의상 5년 상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무형자산 상각의 기준이나 기간은 국제회계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

이 원칙으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속 상각 등을 회계처리 규정

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 인정 범위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은 가능할 것임

※ 기업회계기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을 영업외이익, 기술료 납부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 (지경부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납부예정액 채무처리 문제

29) 대형 기자재 비용 과다 청구, 인건비 회수 등 기업내 비자금 형성을 유인하는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 



- 67 -

ㅇ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출연금은 일정 기간 후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부

채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회계처리상 부채로 처리하고 기술료 납부시 부채 상환으로 갈음하

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정부 입장에서 무형

자산 원가 상각 등이 조기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담이

기업에게 초래되는 것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현재 법인세 과세특례, 세액 공제 등 다양한 법인세 경감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등 법인세 부담의 장기 분할 이연 및 세액 경감이 이루어

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술료 제도가 건실한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

ㅇ 출연금 수령을 통해 법인세를 지출하고 매출이 없어도 조건부 출연금에 대

해서는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정상적인 기업은 두가

지 비용을 단기간 내 부담하는 상황

ㅇ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은 사업의 의도적 실패를 유발하거나 기업의 폐업

및 신설, 회계처리 조정 등을 통해 기술료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정적 방법

을 통해 비용 조달

- 기술료 제도의 문제도 있으나 연구개발보조금이 건실한 기업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성과 평가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

인 해결방안임

- 생계형 R&D를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제도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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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단계별 기업 부담 세금의 종류 및 세율

ㅇ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당해연도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1page 주 참조).

- 일반화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법인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ㅇ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영업외이익으로 간주되어 출연금 확정 시기에 법인세

를 내야 하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문제제

기에 따라 다양한 과세특례가 적용 중

제2절.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 방안

1. 기술료 제도 폐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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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기술료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R&D 재투자 흐름

□ 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 시 당초 정부에 납부해야할 기

술료가 기업 내부에 존치되는 효과 발생

◦ 시나리오 1) 해당 유보 이익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기업 이

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최고 세율의 경우 22%)를 납부해야 함

- 법인세로 확보된 정부 수입은 차년도 예산 절차에 따라 정부 지출(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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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함

- 다만 목적세가 아닌 일반세로 과세되므로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및 비연구개발 투자 분야 등 전 분야로 투자 가능

◦ 시나리오 2) 기술료 폐지로 확보된 자금을 기업이 법인세 법상 손금(비용)으

로 인정받는 분야에 전액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는 없음

-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

인세 면제

- 비연구개발 분야 투자시에도 법인세 법상 손금 인정 항목일 경우 법인세

면제

* 전액이 아닌 일부 자금만 손금 인정 대상에 사용할 경우 미사용 금액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투자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으로 납부 받는 기술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

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되는 절대 금액은 감소될 가능성이 많음

◦ 납부 대상 전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금액을 전액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R&D 투자 절대액 차이는 없으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음

- 정부 납부 기술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 사업을 수행

- 정부 납부 기술료 폐지시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

한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 부분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

◦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 해당액을 전액 연구개발투자에 활용

하는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전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감소

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경제의 성장이나 국민소득 규모의 결정은 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의 승

수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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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지출 상 연구개발투자와 기업 투자 상 연구

개발 투자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음

◦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를 인건비, 소비재 구매 등을 통해 지출을 하는 경우

에도 원칙적인 효과는 정부가 회수하여 정부 지출로 투자되는 경우 보다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할 분명한 근거는 없음

◦ 다만 단기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 예를 들어 High-tech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경우에는 투자 효과

□ 기술료 제도 폐지 시 각 부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통제나 예산운영 상의 제약

이 거의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재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기술료 제도 폐지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음

◦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영리기업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효과

2. 기술료 제도 폐지 시 보완 방안

□ 연구개발 투자액 절대규모 유지가 정책 목표일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를 폐지

하여도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혜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

는 제도를 개선할 경우 기술료 제도 존치와 폐지 대안간 정책 효과 차이는 없

음

◦ 기술료 납부 대상 금액을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

화 지원 사업 등 후속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전문기관 등에

제시할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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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에서 정부 납부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 관리하되 매칭 자

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외부 대학, 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위탁을 실

시한 경우 납부 의무 면제

제3절.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 매출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납부 기술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

원화

◦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화 초기에 정부 납부기술료를 내도록 강제할

경우 사실상 은행의 ‘꺽기’에 해당하는 부정적 효과로 연구개발 투자를 사실

상 위축시키는 부작용 발생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연구사업의 기술료 납부 방식이 일원화될 경우 혼란

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 납부금 부담에 따른 투자 위축 방지 가능

□ 부처별 징수 및 사용 방식에서 납부된 정부 기술료를 ‘기금’화 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마련

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

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투자 방향이나 분야를 명시화

(예시; 소규모 기초연구투자, 거대 과학장비 구축,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 발주 등)

□ 정부납부기술료의 부처별 징수 체제를 유지할 경우 기술료 징수 실태 및 사용

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 및 지출 방식에 대한 대폭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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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 각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전

수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층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나 운영에 대

해 범 부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주관하에 실무 평가단을 구성하여 부

처의 기술료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지표 수립 및 프로그램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기술료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분석 및 주요 사업별 중복성 검토 가능

◦ 부처 운영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사업의 선정, 평가, 사후관리에 대해 집중

적인 평가 및 대외 공개 등 사업 전반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

- 수입 규모 등의 불확실성으로 심층적인 연구사업 기획이나 장기사업 추진

이 어려울 경우 부처 내 별도 기금화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성 제고

◦ 기술료 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 제출 및 심의 방안도 모색

◦ 기술 가치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기준에 대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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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술료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R&D 투자와 거시경제적 효과

1. 문제제기

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

□ 21세기 첨단기술 사회에서 연구개발투자(이하 R&D투자)는 지식스톡의 증대→

기술의 진보와 혁신→모방과 확산의 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과 발전에 기여함

◦ R&D투자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로 정의될 수 있

음

◦ 솔로우(Solow) 성장모형, 내생적(Endogenous) 성장모형 등 대부분의 경제성

장과 관련한 이론에서는 기술진보를 1인당 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

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음

□ R&D투자는 공공성(Public Good), 전유가능성(Appropriability), 외부성(Externality)

등과 같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R&D투자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기초연구분야의 경우 정부가 직접 R&D투자를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응용연구분야의 경우에도 민간의 R&D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보조금 지

급 및 세제해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R&D투자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를 통해 단기

균형산출량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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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큼

◦ R&D투자는 정부 및 민간 투자지출의 한 부분으로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

균형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까지 R&D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R&D투자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

주로 분석하고 있음

나. 우리나라 R&D투자의 현황

□ 우리나라의 R&D투자는 2010년 현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

◦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2010년 현재 3.74%로 OECD 평균

2.40(2009년)보다 높은 수준임

자료: OECD,“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2011-2

<표 Ⅵ-1> 주요국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

(단위: %)

□ 반면 전체 R&D투자에서 정부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2010년)로

OECD 평균 30.4%(2009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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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2011-2

<표 Ⅵ-2> 주요국의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 R&D투자 비중

(단위: %)

□ 비록 최근의 R&D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는

있으나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그 비중이 1%대 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R&D스톡 수준은 선진국

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그림 Ⅵ-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추이(197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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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유량변수인 R&D투

자가 아니라 저량변수인 R&D스톡이므로 경제성장과 관련한 측면을 제대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R&D투자 현황 뿐 아니라 과거 추이도 함께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함30)

2. R&D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R&D투자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이므로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

기 균형산출량에도 영향을 미침

◦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총생산함수에서 R&D투자가 기

술수준을 나타내는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총수요를 통해 단기 균형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케인

지안(Keynesian) 총수요 모형에서 R&D투자가 정부지출() 및 민간 투자지

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소비-소득 승수효과를 통해 균형산출

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가. 총수요를 통해 단기 균형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30) 하정훈·이동욱(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에서는 

R&D스톡을 자본의 축적과정을 나타내는 과정과 유사한 아래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음

  

    단, 여기서 는 기의 R&D스톡을, 는 기의 R&D투자를, 그리고 는 R&D스톡의 감가상각

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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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앞에서 언급한 간단한 케인지안 총수요 모형을 이용하여 R&D투자가 균

형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R&D투자가 1단위 증가하면 균형산출량은

승수인


만큼 증가함




 

◦ 이 모형은 학부 거시경제학 교과서 수준으로 승수의 크기가 한계소비성향에

만 의존하고 R&D투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부지출 및 민간 투자지출의

효과와 구별되지 않는 등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간단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투입-산출(Input-Output) 모형을 이용하

여 R&D투자가 단기 균형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인 정부지출 및 민간

투자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보고자 함

◦ 투입-산출 모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의 특정 부문에서 일어난 최

종수요의 변화나 정부 정책의 변화가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의 다른

부문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투입-산출 모형에 대해서는 <참고 1>“투입-산출 모형에 대한 개관”참조

□ 먼저 <표 Ⅵ-3>에서 R&D투자 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전체

R&D투자의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장비(영상·음향·통신) 및 자동차 등 첨단기술 산

업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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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표 Ⅵ-3> 우리나라의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 R&D투자가 산업별로 균등하게 지출되지 않고 부가가치유발계수 등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R&D투자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정부지

출 및 민간 투자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를 수 있음

◦ 특히 R&D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전자장비(영상·음향·통신) 및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각각 0.532 및 0.619로 전체 산업 평균 0.73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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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표 Ⅵ-4> 우리나라의 산업별 R&D투자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단위: 억원)

□ 위의 <표 Ⅵ-4>에 나타난 2007년도 산업별 R&D투자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하여 R&D투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산업별로 계산한 후 이를

동일한 크기의 일반적인 정부지출 또는 민간 투자지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와 비교할 수 있음

◦ 산업별 R&D투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표 Ⅵ-4>의 마지막 열에 계산되

어 있는데 산업별 R&D투자에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하여 계

산된 것으로 그 합은 15.7조원임

◦일반적인 정부지출 또는 민간 투자지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7.5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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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R&D투자 23.8조원에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인 0.733을 곱하여 계

산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금액이 전산업에 고르게 지출되었다는 가정하에

서 계산된 금액임

□ R&D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유발규모가 동일한 규모를 일반적인 정부지출 및

민간투자에 지출하였을 경우의 부가가치 유발규모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 특징임

◦ 이는 R&D투자가 단기적인 경기 진작보다는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

각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R&D투자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나. 기술진보를 통한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R&D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 중 최근 것으로 하정훈·이동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을 들 수 있는데 대체로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정설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하정훈·이동욱(2009)에서는 기술진보의 대용변수로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한

연구개발비, R&D 집약도, 연구개발스톡 등을 이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개발스톡도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만 세

부 분류별 분석에서는 연구개발비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남

◦ 하지만 이 논문은 R&D투자 자체를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보고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R&D투자가 과연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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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투자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총생산함수에서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R&D투자와 기술진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수준을 나타내

는 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성장회계법(Growth Accounting)을 이용하

여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를 구하고 이를 기술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용하고자 함

* 성장회계법을 이용하여 솔로우 잔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 2>

“성장회계법을 이용한 기술진보율 추정”참조

□ 이렇게 추정된 솔로우 잔차와 R&D투자 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 이

후 두 그래프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솔로우 잔차와 R&D투자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면 0.34로 상관계

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값이 0.06으로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Ⅵ-2] R&D투자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솔로우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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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2010년 현재 3.74%로 OECD 평균

2.40%(2009년)보다 높은 수준임

◦ 다만 전체 R&D투자에서 정부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7%로 OECD

평균인 30.4%(2009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또한 1980년대 초반까지는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1%대 이하에 머물렀

던 점에 비추어 볼 때 R&D스톡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R&D투자가 단기 균형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R&D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유발규모가 동일한 금액을 일반적인 정부지

출 및 민간투자에 지출하였을 경우의 부가가치 유발규모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

◦ 2007년도 산업별 R&D투자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하여 R&D투자가 창

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계산하면 15.7조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일반적인

정부지출이나 민간 투자지출에 지출하였을 경우에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

치 17.5조원보다 작음

◦ 이는 R&D투자가 단기적인 경기 진작보다는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R&D투자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장회계법을 이용

하여 솔로우 잔차를 구한 후 R&D투자 증가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81년 이

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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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투자 증가율과 솔로우 잔차 사이의 상관계수가 0.34로 유의수준 10%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이후 R&D투자는 기술진보를 통해 경제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금액을 일반적인 정부지출이

나 민간투자에 지출하였을 때 보다는 그 영향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R&D투자와 관련한 기회비용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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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투입-산출 모형에 대한 개관

□ 투입-산출(Input-Output) 모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구조 분석 및 각종

정책효과 분석에 이용되는 경제모형임

◦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각 부

문간에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각 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

소의 투입, 그리고 각 부문 생산물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따른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실물경제의 종합적인 통계표임

<표 Ⅵ-5> 우리나라 산업연관표(2007년)

◦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하였는

데 국민경제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는 물론 중간투입을 이용한 생산

기술의 변동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경제계획의 수립이나 각종 산업정책, 고

용 및 물가정책 등에 널리 활용됨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 2008년

산업연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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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28개 산업 분류까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산업연관표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로 방향은 생산물의 비용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내며 가로 방향은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얼마나 팔렸는가, 즉 배분구조를

나타냄

◦ 세로 방향은 특정 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 자기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생산

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구입하였는지를 나타

냄

◦ 가로 방향은 특정 산업의 산출에 해외 수입을 합한 총공급량이 자기 산업

및 타 산업으로 얼마만큼 중간수요로 판매되고 소비, 투자, 수출 등과 같은

최종수요로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냄

      

⦙
      

 

 

 

 

 

<표 Ⅵ-6>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산업의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

는데 필요한 중간재 및 생산요소의 투입 비중을 나타내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각종 유발계수를 산출하여야 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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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과 같은 최종수요가 1단

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냄

◦ 예를 들어 아래의 <표 Ⅵ-7>에 나타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면 제조업 제

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농림어업에서

0.06단위, 광업에서 0.17단위, 제조업에서 2.14단위 등 각 산업에서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어 산업 전체로는 생산이 3.19단위 늘어남

<표 Ⅵ-7> 우리나라의 생산유발계수(2007년)

◦ 생산유발계수 이외에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

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일정 금액(보통 10억원)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직간

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 등이 있음

◦ 이들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산업 전체로는 부가가

치 및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음

□ 투입-산출 모형이 정책효과 분석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형 자체가 갖는

31) 실제로 연구자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계수 및 유발계수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한국은행 경

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엑셀 파일로 쉽게 구할 수 있음



- 88 -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산업연관표에서는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물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음

◦ 투입-산출 모형에서는 계산된 정책효과는 생산요소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것으로 구축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산된 정책효과의 크기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의 최대값으로 해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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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성장회계법을 이용한 기술진보율 추정

□ 솔로우 성장모형 및 내생적 성장모형 등 대부분의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아래

와 같은 총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산출량의 장기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

   

◦ 여기서 는 산출량, 는 기술수준, 와 는 각각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

량을 나타냄

□ 총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특성을 가지는 콥-더글라스 함수 형태

를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 여기서  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결정하는 계수로 노동소득

분배율과 일치함

□ 생산함수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아래와 같은 증가

율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도출할 수 있음














◦ 여기서 


는 변수 의 시간 에 대한 미분을 나타냄

□ 위의 식을 이용하면 기술진보율은 산출량 증가율에서 노동투입량 증가율과 자

본투입량 증가율을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을 빼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된 기술진보율을 솔로우 잔차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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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좀 더 변형하면 기술진보율을 1인당 산출량 증가율에서 자본소득분배

율과 1인당 자본투입량 증가율의 곱을 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구체적으로 솔로우 잔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출량,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및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함

◦ 산출량, 노동투입량 및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각각 국민계정의 실질 GDP,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 및 국민계정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를 이용하였음

- 위의 식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계수 가 고정된 것으로 표시

되어 있으나 솔로우 잔차를 추정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시간에 따라 변

하는 실제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자본투입량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

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에서 추계하여 2014년 발표 예정인 국부

통계 중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를

이용하였음

-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표학길(2007) 등 연구 논문에서 추정한 자

본스톡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자료의 신뢰도 측면에서 한국은행 자료가 더

우수한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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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 기술료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료 R&D 재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

◦ R&D 재투자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하여 평가를 수행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특성상 기초연구와 응용ㆍ개발연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본 분석의 편익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출

□ 기술료로 징수된 금액 가운데 R&D에 재투자된 금액은 2012년 160,109 백만원

으로 나타남

◦ 기술료의 R&D 재투자금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Ⅵ-8> 기술료 R&D 재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편익산출은 Mansfield 연구방법을 사용하며 응용ㆍ개발

연구의 편익은 R&D 투자 대비 매출액 비율법을 적용하여 산출

◦ 과거 징수한 기술료에서 R&D 재투자 비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와 응용ㆍ개

발연구의 평균비율을 통해 각각 사용된 연구비를 산출

◦ 기초연구비 비중은 5년 평균 약 24.1%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부문별

R&D 재투자금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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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추이(2005~2009년)

자료: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 2010)

<표 Ⅵ-10> 부문별 기술료 R&D 재투자 금액(2007~2012)

(단위: 백만원)

1. 기초연구 재투자에 따른 편익

가. Mansfield 방법론

□ 기초연구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추정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Mansfield연

구32)의 방법론을 고려

◦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적인 특성은 연구개발 활동의 편익이 당해 연도 보다는

회임기간 이후 오랜 기간을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 연구비 투입 7년 후부터 8년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고 가정

□ Mansfield가 미국의 주요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사회적 수익률인 28%

32) 자세한 내용은 ‘첨단치료개발센터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7)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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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익률을 보정

◦ 보정수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미래 국가유망기술 21」

의 2005년의 64.7%와 2010년 예측치인 78.0%를 고려하여 70%로 가정

◦ 따라서 수익률은 0.28 × 0.7 = 0.196

□ Mansfield연구의 방법론에서는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이자율의

개념으로 환원

◦ 가정된 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현재가치화 하여 합산할 수 있

는데, 이때 투자와 매 연도 편익의 합계를 동일하게 해주는 이자율을 사회

적 수익률로 정의(i가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에 대응, c는 특정

연도의 기초연구투자, X는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편익)

  ×  


 


  




◦ Mansfield 연구 방법론에 따른 편익유발계수는 3.462 이며 구하는 방식은 아

래와 같음







  







  






  년간 씩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화한 값
  기초연구에 따른 수익율

  사회적 할인율

나. 기초연구 편익

□ 기초연구에 따른 비용은 약 219,729 백만원이며 편익은 760,802 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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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기초연구 비용과 편익

(단위: 백만원)

2. 응용ㆍ개발연구 재투자에 따른 편익33)

□ 응용ㆍ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 즉 매출액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동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으로 고려하는 방법

론이 있음

<표 Ⅵ-12> 연구개발 편익 산정 방식

※ ② 사업화성공률과 ③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 산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보고서의 자료를 사용

33)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KDI, 2009)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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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

고서’를 활용

◦ 장점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내 발생하는 성과를 포괄, 성과의 정량적 파악 가능

- 연구개발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을 산정하는데 있어 장점이 있음

- 전수조사이므로 기본적인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와 사업화성공률, 매출액 등 편익산정에 필요

한 모든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연구자의 자의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않음

- 세부 산업별 투자효과 추정이 가능

◦ 단점

-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기업들이 정부가 지원한

R&D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움

- 최종 신제품에서 개발한 기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다양한 기여요소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 자금의 기여도만을 산출하여 매출

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기업의 보고 과정에서 매출액 실적이 과장될 가능성 존재함

가. 해당 R&D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투자

□ 응용ㆍ개발연구에 재투자된 기술료는 2012년 기준 121,522.73 백만원으로 나타

남

<표 Ⅵ-13>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 금액(2007~2012)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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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화 성공률

□ 본 연구에서 사업화성공률의 개념은 ‘사업화 성공’을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의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액 등의 경제적 성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이하 ITEP(2008)로 지칭)에서 제시한 사업화 성공

률과 유사

<표 Ⅵ-14> 사업화 성공의 정의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 본 조사에서는 사업화 성공률을 재산정함

◦ 사업화 성공률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45.1%에 1,885(제출과제)/2,292(전체과제)

를 곱한 37.09%로 산정

<표 Ⅵ-15> 사업화 성공률 보정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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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D 투자 대비 매출액

□ 전체산업 고려시 정부출연금 1억원 투자 대비 매출액 비율은 5.3배이나, 과제

종료 후 5년간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당 매출액은 약 9배로 나타남

<표 Ⅵ-16> 전체산업 기준 시 연구개발 투자(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

(단위: 억원)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 이러한 세 가지 추가 혹은 절감 비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총 투자비 1억원당

순 매출액을 산정하면 약 4.43억(=9억x49.23%)으로 계산됨

◦ 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은 11.95배

(=4.43/37.09%)

□ 추가 고려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 후 최초 매출 발생시기가 있음

◦ ITEP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발생이 이루어진 과제는 과제 종료년도 후 2년

이하에 최초 매출이 이루어진 비율이 98%, 1년 이하의 비율은 90%를 상회

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 이후 단기간에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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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과제 완료 후 3년째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

<표 Ⅵ-17> 최초 매출 발생 시기 분포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 매출 지속연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

◦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매출액 발생의 효과는 1년에 모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남

◦ 2005년 이전에 최초 매출이 발생한 과제 113건 중 매출 지속 연수가 3년에

서 5년까지 발생하는 과제가 대부분이고, ITEP 보고서에서는 과제종료 후

매출액이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함

◦ 본 조사에서 연구개발투자의 매출 발생기간은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Ⅵ-18> 2003년도 종료과제의 사업화 매출 지속연수



- 99 -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라.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분석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의 3개년 평

균 21.59%를 적용

◦ 기술료의 재투자 사업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제조업 전체의 평균 부가가치

율을 사용

<표 Ⅵ-19> 제조업 부가가치율(%)

자료: 2010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11)

마. 연구개발 편익 산정결과

□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에 따른 편익의 총합은 662,202.96 백만

원임



- 100 -

<표 Ⅵ-20>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 비용 및 편익

(단위: 백만원)

3. 편익 종합

□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편익의 총합은 1,423,005.50 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Ⅵ-21> 기술료 R&D 재투자에 따른 총편익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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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ㆍ편익 분석

□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비용ㆍ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음

◦ 비용은 재투자된 R&D 금액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B/C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 할인율은 5.5%이며 KDI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의 기준을 준용함

◦ 재투자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산출한 B/C ratio 는 1.42로 경제성이 있음

◦ 기준연도는 기술료 재투자 자료의 시작연도인 2007년으로 산정

<표 Ⅵ-22> 기술료 R&D 재투자 비용 및 편익 흐름과 현재가치화 금액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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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제1절. 직무발명제도 개념과 문제제기

1. 직무발명제도 정의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의미함

□ 종업원 발명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또는 근로자가 완성한 발명을 가리

키는 것으로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 모두를 포괄하는 발명임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 업무발명이란, 종업원이 한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 자유발명이란, 종업원이 한 발명이지만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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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 종업원 발명의 구분

□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 등의 우수 연구 성과인 발명이 사용자 등에 의해 적절

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종업원에게는 발명의욕을, 사용자에게

는 지속적인 R&D투자 의욕을 촉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산업

정책적 제도임34)

◦ 기술개발을 위해 자본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종업원 사이에서 완성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종업원에게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으로 인

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

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술개발

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2. 직무발명제 관련 논란 및 근거

□ 오늘날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

34)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연구(노민선 이희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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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직무발명35)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직

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제도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직무발명제와 관련된 논란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함

가. 직무발명제 관련 논란

1) 직무발명의 범위 관련 논란

□ 직무발명의 범위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실제 적용하

는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

◦ 2002년, Y사의 종업원이었던 A가 Y사에서 근무하면서 특허를 발명. 이후 Y

사를 퇴사하고 X사를 설립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함. 하지만 A가 특허를

발명했을 때는 Y의 종업원이었던 A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바, X의 특허

출원권의 양수행위는 법률에 의거 무효처리됨(특허권침해금지 판결)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관련 논란

□ 특허법에 따르면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원시적인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가지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35) 여기에서의 직무발명은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출원된 것을 의미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연구(노민선 이희수 20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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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운영실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Ⅶ-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자료 :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 운영실태 조사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직무발명의 원시적인 권리귀속이 사용자

(기업)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용자(기업)에게 권리귀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 사용자(기업)와

발명자(종업원) 공유라는 응답이 41.9%로 나타남

◦ 발명자(종업원)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나타남

◦ 결국, 법률적으로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에

게 권리가 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됨

3) 정당한 보상과 관련된 논란

□ 직무발명제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명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

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이며, 아직까지

는 이와 관련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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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임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및 활용비율은 25.5%로 대기업의

84.0%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인데 비해,36) 기업 R&D에서 중소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37)

◦ 기업연구소의 94.7%가 중소기업38)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보상 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

◦ 2003년, D 제약의 무좀약 ‘이트라코나졸’을 개발한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함39)

◦ 2008년, 동영상 압축기술(MPEG 4)을 개발한 전 H전자 연구원 6명에게 발명

보상금 6억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40)

제2절. 직무발명제의 현황

1. 직무발명제의 법적 근거41)

□ 기존에 특허법을 비롯한 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조항으로 산재되어 있던 직무발명

관련 규정들은 2005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되어 단일화됨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36) 특허청,「200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대전:특허청, 2009

37)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주요 결과」, 2010. 10

3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연구소 현황(2010년 10월말 기준)」, 2010. 11.

39) 국내에서 발생했던 직무발명제 관련 분쟁사례만을 고려하였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노

민선, 이희수, 2010) 자료 인용

40)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노민선, 이희수, 2010) 자료 인용

41)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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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권과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 인정

◦ 특허를 받을 권리와 특허권에 대한 사용자의 무상의 통상실시권 인정

◦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계약의 무효

◦ 직무발명을 승계 받은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의무’와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

신설

□ 또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보유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종업원은 사용

자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해 주

는 대가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

◦ 다만 ’정당한 보상‘기준을 책정할 때에는 종업원과의 협의 상황, 책정된 보

상기준의 공표 및 게시 상황, 보상액 산정시의 종업원으로부터 의견청취상

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사전에 계약이나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액 기준의 책정과 보상액을 결정

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결정은 ‘그

발명에 따른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

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하는 종래규정을 그대로 두었음(발

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 한편 직무발명의 승계시점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후 정해진 기간(4월)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으로 보아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간주되어(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종업원이 스스로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음

◦ 포기된 권리에 대해서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통상실시권

(通常實施權)조차도 가질 수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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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 이후 출원 여부를 사용자의 판단에 맡김으로

써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것인지 기업이 전

략적 특허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따라서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후 출원하지 아니하

더라도 그 종업원에게 권리승계의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을 경

우에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고려해야 함(발명진흥법 제16조)

□ 또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산업

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발

명진흥법 제41조), 이러한 분쟁조정은 임의조정 방식으로서 소송이외의 조정신

청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직무발명규정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발명보상에 관한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발명심의기구를 두는 규정을 신설(발명진흥법 제17

조)

가. 직무발명 성립 기준

□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42)은 크게 4가지가 있음

◦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함

- 종업원 :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민법 제655조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타인(사용

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됨

- 법인의 임원 :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고, 법인의 임무를 집행하는 자

(이사 등)

42) 직무발명제도, 통계청 서기관 장만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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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국가, 지방공무원, 기능직, 일용직 포함(넓은 의미)

◦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함

- 사용자 등 : 자연인, 법인

*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

는 자, 「근로기준법」 등 타 법률상의 개념과 다소 차이 존재

- 사용자의 업무범위 : 정관, 직제, 사무분장 등으로 결정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를 의미

함

- 즉,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

* 예 : 악기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사원이 피아노 부품 하나를 발명한 경우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종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물

론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

- 과거에 속하는 기간은 종업원이 근무했던 기간과 담당직무와 관련된 기술

의 변화추세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함

나. 직무발명의 귀속

1) 일반적 측면

□ 직무발명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시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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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짐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또는 그 승계

인도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됨

□ 발명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귀속관계를 법적으로

해석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소유하

고, 사용자는 단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 만을 가지는 것

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직무발명을 위하여 사용자는 연구시설, 인력 및 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함.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귀속여부를 결정해

야 함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어 사용자와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

의 권리를 사전에 예약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약승계규정 여부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짐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예약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에 의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4개월)내에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직

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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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게 되나, 사용자와 종업원의 협의가 있

었을 시에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승계절차를 거칠 수 있도

록 함

□ 직무발명 이외의 예약승계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사전

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특허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

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는 것은 금지되며, 이러한 계약조항은 무효라고 규

정하고 있음

□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는 공동발명으로 되어 그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공

유됨

다. 직무발명 보상

□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 받는 경우 종업원은 그 직무발명

에 대한 승계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함

□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을 한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을 조장하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액을 결정함에 있

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규정함

◦ 그러나 지급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보상액은 각 사례마

다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1)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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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에는 크게 7가지가 있음

◦ 발명(제안)보상 :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장려금적 성질의 보상

◦ 출원보상 : 출원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

◦ 등록보상 :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 국가공무원의 경우 특허 50, 실용신안 30, 의장 20만원 지급

◦ 실시보상 :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수익금에 따라 차등 지급

◦ 처분보상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원유보보상 : 보안 등 사정에 의해 출원 유보하는 경우, 종업원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고려

◦ 기타, 방어보상 :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보상

2) 보상액의 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은 특허법 제40조에 따라 종업원 등이 받을 정당한 보

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

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기술의

복잡성 등에서 오는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출원ㆍ등록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실시 또는 처분

보상금의 경우 기술료 수입 또는 매출 증가액의 일정한 비율(10% ~ 4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보상금의 산정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음

◦ 정액법 :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출원, 등록, 방어 보상금)

◦ 평가점수법 : 경제적 가치, 착상의 정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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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슬라이드법 : 금액에 따라 비율 조정(점진적으로 금액 증가)

□ 국내의 대표적 직무발명 보상 사례43)

◦ 기업

- 삼성전자는 ‘98.5월 반도체 관련 기술로 막대한 원가절감과 로얄티 수입을

창출한 연구부서 직원에 대해 1억원을 지급

◦ 대학

- 포항공대는 ‘98.2월 C형 간염 진단시약을 개발한 성영철 교수에게 로얄티

수입 9천여만원의 40%인 3천 6백여만원을 지급

◦ 공무원

- 국가는 ‘96.6월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의 이보식 소장 등은 항암제 ’택솔

‘을 개발, 12억원의 국고수입을 올려 1억 2천만원을 보상받음

2. 국내 사례

가.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 2005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는

아래와 같음

◦ 기관별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전

자통신연구원을, 대학의 경우 포항공대를 각 기관 대표로서 적용

◦ 보상에 대한 종류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방어보상만을

고려하였음

- 그 외에도 발명(제안)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음

<표 Ⅶ-1>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43) 직무발명제도, 통계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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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우수 직무발명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비

함

*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자료: 직무발명제도, 통계청 2005

□ 주요 보상제도 중 처분보상만이 민간기업체를 비롯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

가공무원, 대학까지 모든 곳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활

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보상제도임을 알 수 있음

◦ 각각의 보상 제도는 해당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음

나. 직무발명 보상 현황

□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진흥법 등 직무발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률에 근

거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 보고서

에서는 국내 기업 및 대학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따로 조사한 자료가 없어 기존의 논문 또는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1) 기업

□ 실질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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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3]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자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11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2.5%으로

나타남

◦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

율은 29.2%, 특허청 등 관련기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화 된 직무발명 보

상 규정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3%로 나타남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59.0%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것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일반 중소기업의 22.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평균보다 높은 보유/활용률을 보이는 대기업과는 달리, 일반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 수치가 현저히 낮아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가 많

이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약

70%),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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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4]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주요 이유

자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11

□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요 이유는 어떻

게 도입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며(24%), 그 밖의 이유는 아래와 같음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30.5%와 30.1%로 중소기업

18.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화학산업(34.4%)과 기계산업(33.8%)에서 높게 나타남

◦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2.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소기업이 25.2%로써 벤처기업 18.0%보다 높았

음

◦ 이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고, 대기업 및 벤처에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그 밖에 보상규정이 없어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응답한 기업이

13.8%, 사용자의 도입의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13.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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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5] 년도별 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율

(단위: %)

자료 :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 년도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을 보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약간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수치는 미흡한 실

정임

◦ 2005년 20.1%였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008년 36.3%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표 Ⅶ-2> 직무발명보상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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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11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형별 실시여부는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 보상규정 중 국내 특허등록 보상과 출원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24.9%와 22.3%로 가장 많았음

- 이는 기업 유형과는 관계없이 직무발명 보상이 주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보상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함

◦ 반면에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실

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은 모든 유형에서 연평균 출원 건수가 많은 기업일

수록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활용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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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6]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방법

(단위: %)

자료: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 정액법이 53.7%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주요 산정방법으로 나타남

◦ 평가점수법과 슬라이드법이 각각 그 뒤를 이었으며,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

용하는 방법도 소수 존재하였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11)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금

전적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보상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직무발명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보상금 수준은 국내특허출원

보상 평균 50 만원, 국내특허등록보상 평균 82 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자사 및 타사실시 보상을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

평균 9.4%, 11.7%이고,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 평균 318 만원, 450

만원으로 조사됨

◦ 발명신고/출원/등록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업은 2010년 한 해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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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약 3,037 만원을 지출하였음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3,615 만원, 일반 중소기업 847 만원, 벤처 3,747

만원으로 나타났음

◦ 실시/처분 보상의 경우는 평균 984 만원을 지출하였음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1,768 만원, 일반 중소기업 956 만원, 벤처기업 90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다른 자료에 따른 출원∙등록보상금과 실시∙처분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아래와

같음

[그림 Ⅶ-7] 출원∙등록보상금 지급수준

(단위: %)

자료: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 122 -

[그림 Ⅶ-8] 실시∙처분보상금 지급수준

(단위: %)

자료: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2) 대학 및 공공기관

□ 실질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고 있는 대학 및 공공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그림 Ⅶ-9]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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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11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75.7%(76.4%)로 나타남

◦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70.5%(70.9%)였으며, 특허청 등 관련기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화 된 직

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5.2%(5.5%)로 조사됨

◦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 국공립대학, 기타 공공(연) 중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87.0%, 97.0%, 74.1%이고, 사립대학

은 69.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과 공공(연)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하여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배 이상 높으나 (일반 기업: 32.5%, 대학 및 공공

(연): 75.7%), 모든 대학 및 공공(연)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 대학 및 공공(연)에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래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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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0]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자료: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2011

□ 직무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요 이유는 보상규정 없이도 별도의 인

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32%)으로, 일반 기업에서 직무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요 이유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에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이유가

29%,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가 11%로 각

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이는 동일

답변에 대한 기업의 비율 2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학 및 공공(연)

이 기업에 비해 직무발명 보상금에 지급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표 Ⅶ-3>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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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2011

□ 직무발명 보상의 유형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보상

은 국내특허등록보상(62.2%)이며,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는 보상은 출원유보보

상(6.8%)임을 알 수 있음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이 가장 높은 실시율(72.8%)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특허등록보상(66%), 처분보상(6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출원

유보보상은 가장 낮은 실시율(9.3%)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립대학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이 가장 높은 실시율(57.3%)을 보이고 있

으며, 해외특허등록보상(54%), 처분보상(47.6%)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발명제

안보상 및 출원유보보상은 가장 낮은 실시율(7.2%)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출연(연)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 해외특허등록보상 그리고 처분보상

이 72.2%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으며, 발명제안보상 및 출원유보

보상은 0%로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출연(연)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양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기관들에 비해 특정 보상제도(국내특허등록보상, 해외특허등록보상, 처분

보상)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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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연)의 경우, 국내특허등록보상이 가장 높은 실시율(69.1%)을 보이고

있으며, 처분보상(63.2%), 해외특허등록보상(57.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발명제안보상 및 출원유보보상이 5.9%로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해외 사례44)

□ 한국을 제외하고 직무발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료를 조사 및 비교

함으로써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무발명제의 현황 및 발생하는 논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직무발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 비중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음

◦ 각 국가별 직무발명의 의미, 직무발명 관련 권리귀속, 보상금 및 보상액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임

가. 독일

1) 직무발명

□ 종업원의 발명 또는 창작과 관련하여 직무고안에 관한 1876년의 등록디자인법

(GeschmMG)를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법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

시하고 있으나, 특허와 발명 및 기술적 개선의 제안에 관한 1957년 “종업원발

명에 관한 법률”(이하 “종업원발명법”이라 칭함)이 가장 핵심적인 입법으로 작

용하고 있음

44)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이풍우, 2010) 사례 참조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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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발명법

◦ 독일 고용법과 특허법간의 상충하는 원칙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용자에게 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처리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

◦ 단행법이며, 연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상지침을 재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개전치주의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있음

◦ 근로자의 발명에는 구속적인 발명45)과 자유발명46)을 포함하고 있음

- 자유발명의 경우, 종업원은 근로계약 기간 중 성취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적합한 조건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

어도 통상실시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독일의 종업원발명법은 노동법과 특허법 간의 상충하는 원칙을 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 독일의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에서 생산된 노동성과물의 전부는 사용자

에게 속하므로 종업원의 발명도 사용자에게 속함

◦ 한편, 특허법 일반 원칙에 의하면 모든 발명은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에게

속하므로, 근로 중에 완성한 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됨

◦ 즉, 두 법 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종업원의 발명

에 대한 처리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종업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게 됨

3)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액의 산정

45) 고용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부과된 업무, 경험, 또는 활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발명

46) 기타 근로자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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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임의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종업원발명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종업원은 사용자가 종업

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제한적 권리 청구 또는 제한적 권리청구를 한

때, 곧바로 사용자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사업체 내에서

의 종업원의 직무∙직위 및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기여한 정

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상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보상에 대한 산정은 연방노동부장관이 공포하는 지침에 따라 계산됨

□ 발명의 가치평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시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실시료수입의 추정, 사용자의 실질적 사용, 통계적 예측 등의 방법

◦ 발명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해결책, 종업원의 기업 내에서의 지

위와 책무 등과 같은 관련요소

□ 복수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여한 때에는 종업원 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보상총액 및 각 발명자에 대한 지분을 관련자에

게 공표해야 함

◦ 만약, 보상 과정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련 종업원에

대한 보상액을 다시 결정할 권리를 가짐

◦ 하지만 이미 지급된 보상의 반환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음

나. 일본

1) 직무발명47)

47) 종업원에 의한 발명을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의 세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일본의 특허법 상 

직무발명 이외의 것은 모두 직무발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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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는 종업원, 법

인의 임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성질상

당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2004년 6월 개정된 일본 특허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

라의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음

□ 특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에는 다

음의 세 가지가 있음

◦ 종업원이 한 발명일 것

◦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발명을 하기에 이른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종합하면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또한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음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일본의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있어 발명자주의를 채용함으로써 발명으로부터

생기는 특허 받을 권리는 언제나 자연인인 발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 특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때 또는 특

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

는 그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음

◦ 동조 제2항에서 의하면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이 직무발

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사용자 등에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

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것을 정한 계약, 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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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한 조항은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하면, 일본은 법인발명을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종업원이 그가 속한 기

업의 명령을 받아 직무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특허 받을 권리는 자연인인 발

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액의 산정

□ 일본의 경우,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기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존

재하지 않으며,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바탕으로 보상금 및 보상액이 산정되고 있음

◦ 특허법상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종업원에게 상당한 보상

을 해 주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갖추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어옴

◦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보상조건 합의에 있어서의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개정되었음

◦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4항에 의하면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서 전항의 대가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책정 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협의상황, 책정된 당해 기준의 개시상황, 대가의

액 산정에 관하여 행해지는 종업원 등으로 부터의 의견청취상황 등을 고려

하여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고 있음

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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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

□ 종업원 발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미국연방 특허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직무발명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

를 취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업원

의 발명은 종업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음

□ 발명자인 종업원에 귀속된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 보아 보통법(Common Law)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있음

◦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명시적인 예약승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사용자는 숍 라이트(Shop Right)48)라 불리우는 발명을 이

용할 수 있는 묵시적인 라이센스 권리를 가지게 됨

◦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권리가 이전됨

◦ 이를 통해 기업은 계약자유의 원칙아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통제 해옴

◦ 한편, 특허법 일반 원칙에 의하면 모든 발명은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에게

속하므로, 근로 중에 완성한 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됨

□ 예약승계계약상의 문제는 각주의 계약법에 따라 판단되고 있음

◦ 미국 전체 주에서 오직 8개의 주 만이 직무발명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성

문법을 제정함

◦ 주된 목적은 예약승계계약의 도가 지나쳐 종업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

48) 숍 라이트(Shop Right)란 일반적으로 발명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발명을 이용,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라이센스(nonexclusive license)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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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임

◦ 주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를 적용함

3)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액의 산정

□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공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급여에 포함된 것 또는 급료와 상여금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일반적인 추세임

◦ 대기업들은 대체로 출원 시 보상은 하지만(금액은 보통 400~1500 달러) 등

록보상은 흔치 않으며, 실시보상은 하고 있지 않음

◦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음

◦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시, 주로 표창이 이루어지며 승진 또는 고용기간연장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

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지급의 법제화, 최소한의 보상 실현을 위한 숍 라이트

원칙의 수정, 승계예약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노동운동 등 다양한 주

장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유일하게 유타주에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을 명시하는 법률이 존재

함

◦ 유타주의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경우

고용으로 인한 단순한 보수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사용자 지향적인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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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뿐 만이 아니라 종업원이 창출한 모든 지적 재산의 양도를 허용하며,

사용자가 발명의 예약승계를 종업원의 고용 또는 고용유지 조건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라. 영국

1) 직무발명

□ 영국에서의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의 통상의 업무 또는 통상의 업무이외의

업무로서 특히 당해 종업원의 임무로 되어 진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경우의 발명을 의미함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특허법 제정 전까지 종업원 발명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행해졌음

◦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동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계약

자유의 원칙은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하였음

□ 기존의 사용자에게 유리했던 법률을 개정하여 종업원 측에 보다 유리한 내용

의 직무발명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업원의 권리귀속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짐

◦ 1977년 특허법(Patents Act 1977)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을 모두

사용자에게로 귀속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연구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자의 상

업적 이익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허용했음을 알 수 있음

◦ 새롭게 개정된 조항인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종업원이 행한 발명으로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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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발명 이외의 모든 것은 종업원에게 귀속됨을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자 중심의 경향이 강했던 법의 성격이 종업원 또한 중시하는 성격으로 변화

하게 됨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발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원래는 종업

원에게 속하는 발명을 사용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이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액의 산정

□ 영국의 경우, 종업원이 받을 보상금 및 보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

나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하였다고 언제나 또는 당연히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

받을 수 는 없음

◦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종업원이 한 발명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해당 특허가 사용자 기업의 규모 및 성질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현저한 편

익’을 얻거나 또는 원래는 종업원에게 속하는 발명을 사용자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종업원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 까다로

워 사실상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제40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발명이 사용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

실,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현저하다는 사실, 보상이 행해지는 것이 상당하다

는 요건을 각각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 특허법에서는 보상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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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41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보상금은 사용자가 특허로부터 받은

이익의 ‘정당한 몫’을 종업원에게 보장하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법원 또는

특허청장이 이 ‘몫’을 결정함에는 사용자 측의 요소와 종업원 측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 또한 근로계약이나 개별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보상할 때에 보상

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나, 근로계약은 직무발명에

있어 특허법 규정보다도 종업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은 불가

능한 상황임

마.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

□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외국 국가(독일, 일본, 미국, 영국)들의 제

도 시행 현황을 비교 및 요약한 표는 아래와 같음

<표 Ⅶ-4>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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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이풍우 2010

□ 주요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지니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몇몇 요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

무발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기준을 법률

로 명시해 놓은 국가임

◦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제와 관련된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권리귀속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종업원에 귀속되는 타 국가들

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3절.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

1.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 제도

가. 제도일반

□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이 직무발명에 대

한 명확한 근거 및 활용 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기관의 경우는 물론 상대적으로 직무발명 규정

확보가 저조한 사립대학들이 직무발명 규정을 완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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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인 제도 도입 보다는 기관평가, 연구개발보조금 선정 평가 시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때 직무발명 규정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유도가 필요

□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 도입 시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비중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기관 자율 의사에 맡기되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정책 목표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인건비 등으로만 활용하는 등 기술료 제도의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

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출 등 인건비성 지출의 비중을 5

0%49) 이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임

- 기관별로 고유한 운영여건이나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 등이 존재하므로 인

센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기술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재투자를 확대해 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관장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도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기관의 직무발명 보상 수준은 기업 등에

비해 처분수익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여건이 나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참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방식 보다는 기관

여건에 따라 연구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분야에 자발적으로 투자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의 직무발명제도 및 기술료 징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update

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제고 노력도 필요함

49) 50%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자원 활용을 인정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입의 50% 정도는 용처의 지정 보다는 기관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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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센티브 지급제도 개선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지급

◦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로 하여금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창출하게 함으로

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의 기술료 지급제도는 필요

- 참여연구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타급 연구원이 탄생했을 경우, 사회적 존경심과 그에 걸맞은 보

상과 우대 차원

◦ 다만 현행 기술료 보상규정은 그 기술이 상용화가 쉬운 기술인지 어려운 기술

인지 여부, 투입연구비 대비 기술료 비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 특정기술에 대

한 기술료 창출에 기여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지급되고 있음

- 또한 기술료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비율로만 지급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특히 현행규정은 특히, 기초․원천연구는 등한시 하고 상용화 기술개발에만

주력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상으로 인해 연구원 간 또는 연구기관 간 위화감

을 조성하게 하는 등 법규 제정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의 가

능성 존재

◦ 지급액수가 커짐에 따라 보상액수 이의 또는 발명자간 분쟁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제도 개선 필요성 대부

□ 국내 기업체 사례

◦ 기업 내부 비밀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비율은 5%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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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개선방향

◦ 보상금 지급비율의 조정 방안 검토 (단, 관련 법규정 개정을 전제)

- 기술료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설 경우 지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공

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하향조정 하더라도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가능하다는 이해가 필요

◦ 하향조정 하더라도 규정개정 전에 이미 확보된 수입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

여 지급 시행하여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표 Ⅶ-5> 대학 기술이전수입 상위10위 연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입금기준(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포함)

<표 Ⅶ-6> 공공(연) 기술이전수입 상위 10위 연구자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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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입금기준(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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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TRI 기술료 지급 사례

□ 3G 특허소송 수입 전망

◦ 대상특허 : 미국특허 7건 (Patent Family 기준)

◦ 수입전망 : 3억불 (약 3,000억원: 누적 ETRI지분 기준)

- 기 확보된 계약액 : 1,700만불 (약 170억원: 분납, ETRI 지분 50%)

<표 Ⅶ-7> ETRI 기술료 지급 사례

□ 발명자보상 관련 규정 및 지급 현황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제19조 (지경부 기술료징수.사용.관리 통합요령 제39

조) ⇒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제19조(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 출원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ETRI 발명자보상금 지급 현황

- 상위 규정 및 원규(기술실시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창작자”(발명자)에게 기술

료 수입의 50% 지급

※ 보상금 지급액 상위자 현황(‘02-現,누적): 7.2억원(1위), 6.4억원(2위), 4.7억원(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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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기업의 직무발명제도

□ 영리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직무발명제도 규정 등 제도를 갖고 있지 않

은 비율이 높으므로 적어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갖추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원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

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인정하

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기업)의 권리가 보호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

어 향후 직무발명제도 정책에 대한 범부처적인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개별 기업의 여건은 물론 각 사안별로 직무발명에 있어 기업과 연구자

개인의 기여정도나 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정부가 일률적인 인센티브 시스

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술료 사용 등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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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는말

□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료 제도는 부족한 정부

R&D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재투자하여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었음

□ 현재 국내 R&D 투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투자 규모가 상위권에 해당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규모역시 급속히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재원

확대 목적의 기술료 제도 유지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약화

□ 반면 일부 부처의 경우 매출 등 수익이 미실현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단기간내 정부 출연금을 일정 부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논란 심화

◦ 확보된 기술료 재투자 내용의 경우 순수연구개발 사업외에 기반 투자나 홍

보 지원 등에 상당부분 사용되는 등 사용 목표의 특성화나 성과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도 대두됨

□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유지 할 경우 심층적인 사업내용 평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

◦ 기술료 폐지의 경우 민간기업이 기술료 해당 부분 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완충 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함

□ 또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통계를 정

비, 작성하였고 기술료 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사용 용처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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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기술료 징수 현황 분석 (2010: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가. 기술료 제도 운영 현황

□ 기술료 제도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보고서에도 기존

의 자료를 인용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해도, 엄익천 2011) 자료

를 바탕으로 국내 기술료 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함

<표 Ⅷ-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과 지출현황(2007년-2009년)50)

(단위: 억원)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해도, 엄익천 2011)

50) 2010년 3월에 약 한 달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최근 3년(2007년~2009년) 간의 기술료 징수･
집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당초 비용과 시간 측면의 한계로 인해 전수조사가 아닌 편의표본추

출을 실시하였으며 87개 조사 대상기관 중 55개 기관만이 응답하였음. 55개 대상기관에는 중앙부처(8

개)와 연구관리전문기관(8개), 정부출연연구기관(21개), 대학(18개)이 포함됨(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해도, 엄익천 2011)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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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3년간 합계

(단위: 억원)

□ 주요 기관별 3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중앙

부처(8개)가 수입 4,290 억원, 지출 4,231 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이 수입 391 억원, 지출 299 억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대학간의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연구관리전문기관(8개)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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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3년 평균)

(단위: 억원)

□ 주요 기관별 3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평균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연구관리전문기관(8개)가 수입 2,705 억원, 지출 1,479 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

학이 수입 130 억원, 지출 100 억원으로 가장 낮음

◦ 중앙부처의 경우, 3년간 총 수입 및 지출은 가장 높았으나 평균 수입 및 지

출 규모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

입되고 꾸준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관리전문기관(8개)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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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3] 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현황 (3년도)

(단위: 억원)

□ 기관별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현황을 보면 소폭이기는 하

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21개)의 경우에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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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림 Ⅷ-4] 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지출 현황 (3년도)

(단위: 억원)

□ 기관별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지출 현황을 보면 소폭이기는 하

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21개)의 경우에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Ⅷ-2> 최근 3년 간 기술료 사업 추진현황(2007년~2009년)

(단위: 억원)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해도, 엄익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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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5] 최근 3년간 기술료 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개)

□ 사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게 해당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을 보

면, 규모가 작은 사업이 증가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음

[그림 Ⅷ-6] 최근 3년간 기술료 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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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거듭될수록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 기술료 사용 실적 평가51)

가. 2010년 교과부 통계

□ 기술료 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술료 제도의 운영

및 사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현재 기술료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17개이지만, 해당 자료에는 7개

의 주요 부처(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만을 다루고 있음

- 여기서의 주요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부처

에 해당함

◦ 기술료 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개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

<표 Ⅷ-3>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51) 기술료 사업 통계 자료: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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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년도 이월금 및 금년도 수입이 해당

53) 사업지출, 타 부처 전출분, 다음연도 이월금, 기금납부, 국고납입, 공제회 납부, 기타지출(과오납반납 등)

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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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7] 부처별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 Ⅷ-8] 부처별 기술료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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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9] 년도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1년까지의 주요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

로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5년간 총 587,619 백만

원을 거두었으며, 기술료 수입이 가장 적은 부처는 4,341 백만원을 거둔 농

수산식품부임

- 두 부처 간의 기술료 수입차는 583,278 백만원으로 약 135.5배의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료 수입에 있어서 부처 간의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음

◦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몇 개의 주요 부처는 징수한 기술료를 모두 지출하였

으며,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술료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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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을 모두 활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료와 관련된 17개의 부처 중 주요 부처 7개(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07년부터 ’11년까지의 년도

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07년도 만해도 큰 차이가 없었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점차적으로

그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료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7개의 부처를 통틀어 5년간 총 1,141,614 백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었음

-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해는 2010년으로 총 319,157 백만원을 거두

었으며, 이는 총 130,174 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기술료 수입을 거둔 2007

년과 비교하였을 때 188,983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7개의 부처를 통틀어 5년간 총 1,000,666 백만원의 기술료 지출을 함

- 가장 많이 징수한 기술료를 지출한 해는 2010년으로 총 274,677 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총 129,345 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기술료를 지출한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145,332 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나. KISTEP 기술료 평가 보고서 분석

□ 기술료 제도 운용 및 사용 실적 평가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써 부처별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54)에 관하여 분석한 KISTEP 자료를 인용하고자 함

◦ 크게 정부부처, 전문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대학 이렇게 4가지 파트

로 구분하여 제시하게 됨

54) ’10년 3월 교과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전문기관, 주관기관의 최근 3년간(’07년~’09년) 기술료 징수․집행

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대상기관은 18개 중앙부처, 23개 연구관리전문기관, 26개 정부출연연

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액 상위 20개 대학으로, 이 중 8개 부처, 8개 연구관리전문기관, 21개 정

부출연연구기관, 18개 대학이 자료를 제출함.(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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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부처

[그림 Ⅷ-10] 8개 부처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 09년 기준 8개 부처는 기술료 징수액 대부분을 당해연도에 지출했으며, 기술료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과정 상 부처별 상이함이 존재

◦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복지부, 농진청, 방사청, 환경부, 국토부

□ ‘09년도 8개 부처의 기술료 수입은 1,472억원, 지출은 1,458억원, 잔액은 14억원

으로 부처에서 징수액 대부분을 당해연도에 지출

◦ 기술료사업의 사용내역이 부처별로 상이함

- 지경부는 R&D 재투자보다 기술개발장려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기청

과 환경부는 R&D 재투자 비중이 큼

- 교과부는 전액 R&D 재투자, 복지부는 전액 기술개발장려금 지출, 농진청

은 전액 국고세입 조치, 방사청과 국토부는 미지출함

- 방사청(9.6억원)은 재정부와 기술료 협의 없이 자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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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관

[그림 Ⅷ-11] 8개 전문기관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 ‘09년 기준 8개 전문기관의 경우 징수한 기술료 대비 이월금 규모가 큰 반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출연실적은 저조함

◦ 한국연구재단, 방재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정보진흥

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9년 8개 전문기관의 총 기술료 수입은 2,128억원, 지출은 1,531억원으로 598

억원의 집행잔액 발생

◦ ‘09년 지출액 중 상위부처 사용분이 1,419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으

며 공제회 출연금으로 4%(60억원)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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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료 징수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의 9%를 출연해야 하나 실제 출연실적은 저조

- ‘09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실적은 91억원 수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

흥원(중기청)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경부)의 경우 징수실적에 비해

’09년 출연실적은 전무

- 공동관리규정 부칙에 따라 ’09년~’1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목표액을

1,000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연평균 250억원 안팎의 출연 필요

<표 Ⅷ-4> 전문기관 공제회 출연 실적

(단위: 백만원)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그림 Ⅷ-12] 21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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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기준 21개 출연(연)의 경우 기술료 법정지출항목 중 참여연구원 보상이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함

□ ’09년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총 기술료 수입은 698억원, 지출은 538억원, 집

행 잔액은 160억원 발생

◦ 출연(연)별 기술료 수입액은 ETRI 322억원, 한국기계연구원 47억원,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34억원 등의 순

◦ 09년 지출액 중 참여연구원 보상이 240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R&D 재투자(30%), 기관운영비(5%) 등의 순

[그림 Ⅷ-13] 주요 대학의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KISTEP, 2010)

□ ‘09년 기준 18개 대학의 기술료 집행 내역은 출연(연)과 유사하여, 참여연구원

보상비중(55%)이 크게 나타남

◦ ‘09년 18개 대학(국가 R&D사업 수주액 상위 20개 대학 중)의 총 기술료 수

입은 146억원, 지출은 117억원, 집행잔액은 29억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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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기술료 수입액은 서울대 37억원, 연세대 15억원 등의 순

◦ ‘09년 지출액 중 참여연구원 보상 55%(63억원), 기관운영비 20%(25억원),

R&D 재투자 14%(16억원)를 지출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계자료 분석(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현황)

<표 Ⅷ-5>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09년도에서 ’10년 사이에 약 2배 가량의 급격한 기술료 징수 증가가 있었으

며, 5년간 6,684 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음. ‘11년도의 기술료 징수액은

2,729 억원으로 ’07년도의 징수액보다 약 5배 가량 높아졌음

◦ 기술료 지출 현황을 보면 전담기관 납부액과 주관기관 사용액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08년까지는 전체 지출의 50% 이상이 전담기관 납부액

이었으나,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 주관기관 사용액으로의 지출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Ⅷ-6>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세부항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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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지출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담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주관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참여연구원 보상금으로 전

체 지출금액의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개발재투자로 지출하는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7년 89 억원

에서 ’11년 833 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Ⅷ-14]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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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약 5년간 2,137

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07년에 비해 약 4배의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

음

[그림 Ⅷ-15] 비영리기관 기술료 지출55) 현황

(단위: 억원)

□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지출현황을 보면 ‘07년

257 억원 가량의 지출이 있었으나 5년 동안 약 2,011 억원 정도 지출액이 증가

하여 약 10배 가량 지출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특히 ’09년부터 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짐을 알 수 있음

55) 전담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관기관의 사용액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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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6]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07년부터 ’08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약 2

배 가량 많아 기술료 지출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나

‘09년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줄기시작, 이후에는 수입액의 90%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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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7] 비영리기관 기술료 순지출 현황(금액)

(단위: 억원)

[그림 Ⅷ-18] 비영리기관 기술료 순지출 현황(비중)

(단위: %)

□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순지출 현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대학의 기술료 순지출은 ‘07년 89 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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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833 억원으로 5년간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또한 ‘10

년에서 ’11년 사이에 약 2.5배 가량의 급격한 지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순지출의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지출대비 연구개발재투자에 대한

비중은 ‘07년도 35%에서 점차적으로 감소 ’10년도에 21%로 가장 적게 연구

개발재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1년도에 32%로 이전의 연구개발재투자 비중

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기술료 및 직무발명제 제도에 대한 주요이슈

가. 정부납부 기술료제도의 존폐

1). 현황

□ 지경부, 교과부 등 7개 주요 부처의 연간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규모는 약 연

간 1,570억원(‘12년 기준)에 달함

□ ‘07년∼’12년 기간 중 누적 징수 규모는 약 1조1천억원 규모

2). 문제점

(1) 기술료 제도의 근거에 대한 논쟁

□ 지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정부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음

◦ 2008년 공동관리규정 개정 이후 지식재산을 비롯한 모든 과제의 성과물은

주관 연구기관이 단독 소유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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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가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는 우리나

라와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임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국가 R&D 성과물을 소유한 대학이나 주관

연구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뿐 국가가 별도 규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2) 기술료 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점

□ 상업적 성공과 관계없이 과제 종료 후 조기에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환수해 감

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크게 하는 부정적 효과(지경부 및 중기청 사업 중심)

◦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물량을 판매해야 사

업화에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연구 성공 판정 시 (80% 이상 과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부과

(3) 정부납부 기술료 이용의 문제점

□ 기술료 연구사업은 50% 이상의 사업비가 순수 R&D가 아닌 기획, 홍보, 인력,

정책연구 등 R&D 기반 관련 투자를 하고 있어 기술료로 징수된 사업의 목적

과 부합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지경부(53%), 환경부(62%), 교과부(30%), 복지부(29%), 중기청(25%) 등 56)

◦ 비 R&D 성격의 투자비 중 대부분의 비용이 지식경제부(77%), 중소기업청

(12%)에서 지출되고 있음

3). 검토 의견

(1)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 방안

56) 계획서 등을 기초로 연구자가 분류한 것으로 세부 내용 등에 따라 재분류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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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9] 기술료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R&D 재투자

□ 원칙적으로 기업으로 납부 받는 기술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구

개발(R&D) 분야에 투자되는 절대 금액은 감소될 가능성

◦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유보된 기술료 해당액을 전액 연구개발투자에 활용

하는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전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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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음

□ 연구개발 투자액 절대규모 유지가 정책 목표일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를 폐지

하여도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혜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

는 제도로 개선할 경우 기술료 제도 존치와 폐지 대안 간 큰 정책 효과 차이

는 없음

◦ 예시) 기술료 납부 대상 금액을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화 등

후속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전문기관 등에 제시할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

◦ 예시) 주관기관에서 정부 납부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 관리하되 매

칭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외부 대학, 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위탁

을 실시한 경우 납부 의무 면제

□ 따라서 정부 기술료 납부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보

다 투자 효과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기초과학이나 전략적인 분야에 특성화

시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만 기술료 제도 유지가 설득력이 있을 것임

(2)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 매출 등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납부 기술료를 받는 방

식으로 일원화

◦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화 초기에 정부 납부기술료를 내도록 강제할

경우 사실상 은행의 ‘꺽기’에 해당하는 부정적 효과로 연구개발 투자를 사실

상 위축시키는 부작용 발생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연구사업의 기술료 납부 방식이 일원화될 경우 혼란

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 납부금 부담에 따른 투자 위축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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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납부기술료의 부처별 징수 체제를 유지할 경우 기술료 징수 실태 및 사용

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 및 지출 방식에 대한 대폭적인 점검

◦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 조사

◦ 기술료사업의 경우 과제의 선정, 평가, 사후관리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 및

대외 공개 등 사업 전반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

◦ 기술료 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 제출 및 심의 방안도 모색

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 문제

1) 현황

□ 대학에서 교수 및 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특허권 관련 보상금이 산학협력단 설

립 이후 산학협력단에서 특허권 등을 승계받고 기술이전 등으로 발생된 수익

금의 일부를 해당 발명자(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 기술이전 후 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허 출원 이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

세 등의 문제로 연구자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에 장애

◦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산학협력촉진법 제32조

2) 쟁점

□ 특허권을 취득하고 사용자에게 승계,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

과세 (직무발명보상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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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성과 즉 특허를 이전받은 후 기업에게 이전 및 실시

권을 설정하여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

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세금 부과

◦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로 보상받는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하여 징세

□ 직무발명보상금이 특허 출원단계일 경우 과세대상이며 특허 등록 완료후 일

경우에만 비과세로 처리

◦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중의 특허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형평상의 문제 발생

3) 검토의견

(1) 감사원 및 국세청 유권 해석 변경 추진

□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매년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근로소득’

의 정의와는 차이가 많음

□ 따라서 범 부처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도록 감

사원 및 국세청에 재해석을 요구, 반영하여 연구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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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 현 발명진흥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후에 보상받는 소득을 직무발명보상

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칙적으로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비과세 소득

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허 출원 후에만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규정 역시 판례나 해석 등이 불분명한

점이 많아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명확하게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비영리법인 기술료 사용

1) 현황

□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에 있어 참여연구원에 대해 50% 이상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 (공동관리규정)

□ 지식경제부는 참여연구원 성과금 50% 외에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에게 10%를

지급하도록 규정

◦ 잔여 기술료 중 연구개발재투자에 70% 이상 사용 의무화

2) 쟁점

57)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전문기관 지출액 제외): 사용실적 기준(‘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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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비율 (50% 이상) 등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 필

요

◦ 세금으로 투자하여 일군 성과 즉 기술료를 기관 내부의 인건비 성격으로 대

부분 사용하고 R&D 재투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

□ 기업 소속 연구자에 비해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가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받

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

3) 검토의견

□ 비영리기관별로 고유한 여건이나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인센티

브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비판할 근거는 부족함

□ 현재 국가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발명한 특허 등의 처분 시 처분보상금의

50%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58)

◦ 일본의 국가공무원, 미국 연방연구소의 경우 직무발명의 최저 보상 수준은

대략 10∼30% 내외 수준 59)

□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 기술료 보상수준

은 낮지 않은 편이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향후 기술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재투자를 확대해 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관평가시 반영하는 간접적 투자 확대 유도 방안 도

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58)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59) 이풍우(2010)



- 172 -

<참고 4> 기술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2.5 개정)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

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를 위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지식경제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012.5 개정)

제33조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 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

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기술이전 사업화에 기

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재투자: 100분의 70 이상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에 대한 비용 또는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3. 기관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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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부처별 지출현황

<표 Ⅷ-7> 사업별 지출 현황 (R&D/비 R&D 구분)

(단위: 백만원, %)



- 174 -

<참고 6>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령

* 소득세 법 제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

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

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수입)으로 한다.

2. 제24조제1하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

가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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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기술료 사용실적 통계

<표 Ⅷ-8> 2011년 교과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기업)

(단위: 천원, %)

<표 Ⅷ-9> 2011년 교과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대학)

(단위: 천원, %)

<표 Ⅷ-10> 2011년 교과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출연(연))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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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국가별 직무발명제 비교

<표 Ⅷ-11>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표

자료: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이풍우 2010



- 177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

지식경제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011

박정희ㆍ문태희ㆍ손소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산업기술개발사

업을 중심으로”, 200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2011

KISTEP, ⌜국가 R&D 성과확산 촉진과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

방안⌟, 2010

김해도, 엄익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각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통계 자료, 201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첨단치료개발센터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7



- 178 -

KDI,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09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08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 2011

노민선ㆍ이희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연구”, 2010

이풍우,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2010

대전 특허청, ⌜200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09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현황(2010년 10월말 기준)⌟, 2010

통계청, ⌜직무발명제도⌟, 2005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1

김해도, “한ㆍ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2009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2005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과학기술 통계, 2010

김인철·김원규·김학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2003

신태영·이우성·송치웅·손수정,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과학기술부, 2007



- 179 -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

석, 한국은행, 2011

안승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 2009

표학길,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추계, 한국 경제의 분석,

2007

하정훈·이동욱,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2009-13호 (통권 제24호), 2009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10

2. 국외문헌

Jesse Giummo, “German employee inventors’ compensation records: A window into

the returns to patented inventions”, 2010

Toshiko, “Serious flaw of employee invention ownership under the bayh dole act in

stanford v.roche”, 2012

Sanna wolk, “Remuneration of employee inventors”, 2011

Koichiro OrishiㆍHideo Owan, “Incentive pay or windfalls_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in japan”, 2010

Sauermann, “What makes them tick_employee motives and firm innovation”, 2010



- 180 -

Sanna wolk, “Compensation of employed inventors in sweden”, 2008

Guellec, Dominique and Bruno van Pottelsberghe, The Impact of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2001

OECD,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11 Issue 2, 2012

Yorgason, Daniel R, Treatment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s

Investment, Bureau of Economic Analysis/National Science

Foundation R&D Satellite Account Background Paper, 2007

3. 신문기사

etnews, “국가R&D 기술료는 고무줄?!”, 2012.3.2

쿠키뉴스, “정부, 내역 공개도 않고 징수기준도 모호… 손봐야할 ‘R&D 기술료’”,

2010.4.28

파이낸셜 뉴스, “기술료 징수 ‘이중고’겪는 기업들”, 2011.10.12

etnews, “기업∙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2011.10.12

디지털타임스, “정부 기술료∙R&D관리제 대폭 손질”, 2011.11.14.



- 181 -

[ 별지 13호 ]
최종보고서 초록

과   제
관리번호

201204302001 총연구기간 2012.04.24. ~ 2012.11.30

연구과제명
중과제명

기술료제도의 경제성 분석 및 
합리적 사용범위에 대한 연구

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최 석 준
참   여
연구원수

내부 : 5 명
외부 : 0 명
계  : 5 명

연구비
정부 : 5천 만원
기업 : 만원
계  : 5천 만원

연구기관명
(소속부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참여기업명

협동연구 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위탁연구 기관명 : 위탁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 현행의 기술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기술료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료를 징수하는 절차가 각 부처마다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불합리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징수된 기술료를 활용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R&D에 재투자되는 기술료

순지출의 비중 또한 낮아 기술료 제도의 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료제도 폐지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술료 납부 대상 금액을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정부 납부 기술료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등의

방안을 기술료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안함

◦ 만약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징수방식의 일원화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

□ 기술료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술료 투자는 기술발전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술료가 R&D에 재투자되는 경우,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를 통합하여

전반적으로 구해지는 편익은 약 1억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R&D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제도인 직무발명제도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

◦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액과 보상기준, 그리고 보상대상으로 이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50%까지 보장하는 등의 효율적이지

않은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색인어
한글 기술료제도, 정부 R&D 지원, 직무발명제도
영어 Royalty System, R&D, In-service Invention System


